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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 대표적인 비선호시설이며 입지정책 추진

시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우호적 정책옹호연합이 형성되어 주도적

으로 정책변화를 도모할 것으로 인식된다.본 연구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입지정책에서 정책옹호연합을 구성하는 조직간의 신

념,자원,전략의 결속력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추진 과정에

서 정책옹호연합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분석틀로써 Sabatier(1998)에 의해 제안된 정책옹호연합

모형을 정책하위체제 구성 변수 중심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 결정까지의 정책 변화를 대상으

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정책과 관련하여 갈등 관리의

주체는 ‘정부’로 인식되고 지자체,한국수력원자력,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원자력연구소,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문화재단 등은

강한 정책옹호집단으로 비쳐지고 있다.이들은 강한 우호적 정책

옹호연합을 구성할 것으로 인식되지만 실제 갈등의 많은 요인은

조직들의 약한 신념체계,부조화 및 역할 모호성 등에서 발생하였

다.

우호적 정책옹호연합의 순기능으로 연합의 결속 강화,지속성

확보,풍부한 자원의 활용,정책 추진 시기의 결정권 및 전략적 자

원 활용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실제 정책 추진과정에서는 조직



-ii-

별 신념의 다양성 및 이질성에서 기인하는 상이한 목표 추구,무

임승차 조직의 발생,자원의 낭비,정보의 왜곡,정책 신뢰성 저하

등의 역기능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

주도 정책옹호연합은 연합적 순기능을 기대하고 있으나 신념의 공

유,자원의 공유,전략의 공유 측면에서 역기능을 드러내며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다.따라서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비롯한 비선호시설 입지정책에서 우호적 정책옹호연합

조직의 구성과 역할 설정이 정책 성공의 주요 요소임을 제시하였

다.

단일사례를 토대로 연구가 진행되어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어

렵다는 점,효과적인 정책옹호연합 구성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 제

시로 연계되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이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계

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주요어 :방폐장,방사성폐기물처분장,정책옹호연합,ACF,비선호시설

학 번 :2012-2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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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하여 많은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

하고 있으며 두 차례의 석유 파동에서 경험한 에너지원 다양화 및

안정된 공급원 확보의 중요성으로 원자력을 주요 에너지원의 하나

로 채택하고 있다.에너지원으로써 원자력 발전의 이용은 방사성

폐기물 문제를 수반하게 되며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관

리 정책과 체계를 필요로 한다.

현재 가동중인 23개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용후핵

연료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각 발전소 내에 ‘임시보관’되고 있

다.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경주에 처분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

으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치와 관련한 정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이는 세계 주요 원전 보유국들도 유사한 상황으로

1970∼80년대부터 진행된 고준위폐기물 처분 연구에도 불구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문제가 해결되고 난 지금에서야

겨우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보관’장소는 2018년에 포화가 예상되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이 시급하지만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수반되는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철저히 준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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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 대표적인 국민 혐오시설 중 하나

로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시민·환경단체 등과 많은 갈

등이 야기된다.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보다 상대적으로 위

험도가 훨씬 낮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설치하는데 있

어서도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였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많은 시행착

오를 경험하였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 선정과 관련한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꼽히는 부안사태에서는 모든 진행과정에 있어 정부와 지역

간,중앙정부와 지자체간,부안군과 부안군 의회 간,부안군과 위

도 주민 간 지속적으로 갈등이 존재해왔고 정부의 갈등관리능력

미흡으로 인해 갈등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었다.그

결과 장관이 사퇴하고 군수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지

역주민 간에도 수많은 폭력 사태와 대립이 발생하였다.지역의 상

권은 경제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며 학생들이 장기간 등교

거부를 하고 주민들이 생계를 포기하고 반대 집회에 참석해야만

하는 등 지역 사회가 겪은 고통과 충격은 매우 컸다.이러한 경험

을 바탕으로 정부는 뒤늦게 정책추진에 있어 갈등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을 이루어 냈고 공공기관

갈등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였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과 관련하여 이후에도 다양한 갈등관

련 연구가 이루어져 공공정책 추진에 있어 주민 수용성 확보와 적

절한 경제적 보상,주민참여 투표제 등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도입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이론적인 갈등관리 방법으로 제시하

고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이론적 논의는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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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의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이해시키고,경제적으로 보상을 하

며 수용 가능한 방향을 도출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고

있으며 정책을 추진하는 옹호집단이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즉,신념을 공유하고 자원과 역할을 배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

는 기능적 측면에 대한 연구와 검토는 다소 부족하다.

방사성폐기물관리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갈등 관리의 주체는 ‘정

부’로 인식되어 있고 사업을 유치하려는 지자체,사업 수행자인 한

국수력원자력,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 원자력 전문가 집단인 원자

력연구소,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문화재단 등은 강한 정책옹호집

단으로 비쳐지게 된다.이로 인해 정책 추진에 있어 강한 우호적

정책옹호 연합이 구성되어 작동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실제

갈등의 많은 요인들은 정부를 포함한 많은 관련 조직들의 약한 신

념체계,부조화 및 역할 모호성 등에서 생겨난 경우가 많다.

부안 사태에서 핵심 갈등 요소로 작용한 3000억원 현금지급설

은 확정되지 않은 정책에 대하여 정책 책임성이 약한 한 연구원의

발언에서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미온한 대처는 갈등을 확대하고

강화하였다.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의 경우 부지선정 이후 한

수원 본사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정부,지자체,한수원의 불분명한

대응 태도가 추가적인 갈등의 요인을 제공하였다.일반 국민의 시

각에서는 위의 관련 기관들 모두가 강력한 옹호연합으로 받아들여

지는 반면 실상 각 기관들 간 공유되는 신념이 견고하지 않고 조

직적 연계가 모호함으로 인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많은 갈등요소

를 제공하고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효과적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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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사례에도 불구하고,기

존의 연구에서는 비선호시설 입지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산하기

관,지자체 및 시설의 유치에 긍정적인 지역주민이 우호적 정책옹

호연합을 형성하고 신념으로 결속되어 자원과 전략을 공유하여 주

도적으로 정책변화를 꾀할 것을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책옹호연합을 구성하는 조직간의 신념,자원,전략

의 결속력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추진 과정에서 연합적 성

격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정책옹호연합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도

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정책옹호연합모형(ACF)를 적용하였

고,정책옹호연합 내 개별조직의 결속 요인을 구성하는 변수로 신

념,자원,전략을 구체화하여 사례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정책옹

호연합모형(ACF)자체가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여 장기간의 정책

변화과정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지만 특히 이번

연구는 정책 하위체제를 구성하는 조직간 연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므로 ACF모형을 활용하되 이를 수정한 연구 분석틀을 최

종적으로 설정하였다.이를 통해 비선호시설 입지정책의 성공과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필요 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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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대표적인 비선호시설인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입지

선정과정을 사례로 수행하고자 한다.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 정

책은 경주 유치전까지 19년째 등장하는 신문지면의 단골 헤드라인

이었다.그래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문제는 가장 오래 해결되지

못한 국책사업이란 꼬리표가 붙기도 했다(조성경,2005:21).매번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이슈지만 지역주민의 지역이기주의 즉 님비

(NIMBY:NotInMyBackyard)와 반핵단체의 반대,정부의 일방

향적 정책추진과 공권력에 대항하는 비선호시설의 대표적인 사례

였다.또한,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은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제로 남아있으므로 연구 사례로서 의의를 가진다.

20여 년간 진행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과정에서의 정책변

화 요인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현재도 건설중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장을 둘러싼 보상정책의 집행 과정에서의 갈등관리,향

후 과제로 남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호핵연료 등)처분장 입지

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갈등관리 및 정책 성공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자 한다.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사례연구이다.본 연구를 위해 방사성폐

기물처분장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연구는 문헌연구를 위주로 할

계획이며,정책옹호연합모형(ACF)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분석틀을 설정하고자 한다.이론적 참고를 위

해서는 정책옹호연합모형(ACF)과 관련된 국내·외의 관련서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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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 및 논문 등에 대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접근방법을 세우

고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문화재단 등 방사성폐기물처분

장 관련 기관에 의해 발간된 간행물 등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

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

로 분석하기 위해서 관계기관들의 보도자료나 언론에 보도된 내

용,환경단체의 보고서와 성명서,지역주민집단들의 성명서 등 공

개자료를 통해 각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유추하고 그 내용을 분

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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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정책옹호연합모형의 검토

1.정책옹호연합모형의 개념과 특징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이하 ACF)은 전통적인 정책과정단계모형의 비인과론적 분석에서

기인하는 단점인 설명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정책 환경과 내부의

동태성에 대한 인과 분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상향적 접근과 하

향적 접근의 두 가지 특성을 결합하여 하나의 분석틀을 구성하였

다.이는 정책 변화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통합모형으로서 정책 집

행 변화 연구에서 다양한 사례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ACF는 장기간에 걸친 시간 경과에 따라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정책의 속성을 조정하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전략

과 시도를 강조하며,신념체계(beliefsystem)에 따라 행위자를 찬

성과 반대의 집단으로 단순화하여 옹호연합(advocacycoalition)이

라는 집단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정책학습(policylearning)을 살

펴본다.또한 외생변수의 영향 아래 옹호연합들의 상호작용으로

정책의 변화가 발생하고,정책학습이 기존의 신념체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 변화를 불러온다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정책의 변

화를 설명하는데 유용성이 큰 이론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정정길,

2008:851〜853).즉 장기간에 걸친 정책과정과 정책변동 이해를

위해 본격적으로 제시된 ACF는 약 20여 년에 걸쳐 추진된 방폐장

입지 정책을 사례 분석 하는데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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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atier는 ACF에서 정책하위시스템 참여자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하향적 접근방법에서 도출하였는데 네 개의 안정

적 변수에는 문제영역의 속성,자연자원의 분포,사회문화적 가치

와 사회구조,법적구조가 포함된다.하위체제 외부 사건으로는 사

회경제적 조건과 기술의 변화,체계화된 지배연합의 변화,여론의

변화,정책결정과 같은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영향이 포함된다.

한편 정책옹호연합의 신념체계(beliefsystems)도 변화되는데 변화

의 용이성에 따라 규범적 핵심(normativecore),정책핵심(policy

core) 그리고 2차적(도구적) 측면(secondary / instrumental

aspect)의 계층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김순양(2010)은 ACF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수정과 보완을

거침으로써 이론의 일반화를 제고하고자 하였고,이는 1990년대

이후 ACF가 유럽과 아시아국가 등에 적용되면서 다원주의적 가정

에 대한 반론이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특히 1999

년 이래 ACF는 옹호연합이 작동하는 맥락,옹호 연합 자원의 유

형화,주요 정책변동 경로의 세 가지 면에서 크게 수정되었다.

정책옹호연합모형은 Sabatier가 미국 대기오염통제 정책사례연

구(1988)에서 제시한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비판과 수정의

단계를 거치면서 다양한 정책사례에 적용 되어왔는데,정책옹호연

합모형이 갖는 기본 전제에 따라 서로 대립되는 집단이 존재해야

하기에 주로 환경정책,보건정책,교육정책,규제정책 등의 영역에

논의가 집중되었으며,그동안 대립되는 정책신념 또는 정책옹호집

단 간 갈등에 의한 장기간에 걸친 정책변동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이론적 유용성과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다(고종협·권용식,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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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옹호연합모형은 다양한 행위자 사이의 서로 다른 정책적

목표가 존재할 때 발생하는 정책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외적변수

(externalfactor),연합기회구조(coalitionopportunitystructures),

신념체계(beliefsystems)와 옹호연합(advocacycoalitions),정책중

개자(policybrokers),정책지향학습(policy-orientedlearning),정책

산출(policyoutputs)등으로 구성된다.

옹호연합(advocacycoalition)은 신념을 공유하고,상당한 수준

의 조정된 행위에 참여하는 집단 혹은 개인이 공식적·비공식적인

여부와 상관없이 형성되는 집합체이다.즉 정책옹호연합모형은 행

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형성 과정에서 갈

등관계를 갖는 각각의 행위자들이 신념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집단으로 해체·재조합하여 이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다(정

지원,2012).이렇게 구성된 연합체는 정부조직의 역할 및 예산,정

책관련 개인의 지위,대중여론,정책대상 집단의 행태,정책관련

행위자들의 문제인식 내용 등을 변화시켜 자신들이 지향하는 정책

을 실현시키고자 한다(남상민,2005).

신념체계에 의해 형성된 옹호연합들은 안정적인 내적변수

(relatively stable parameters)와 역동적인 외적변수(external

events)로 인해 지원 또는 제약을 받으며,이러한 환경적 요인 속

에서 그들만의 전략과 자원을 지니며 다른 옹호연합과 갈등과 경

쟁을 하게 된다.이 과정에서 옹호연합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정책변동을 유도하게 되는데,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전략과 자원뿐 아니라 정책지향학습과 내부적·외부적 충격

(internal·externalshocks)등이 있다(정지원,2012).

정책옹호연합모형은 정책변동을 이끄는 옹호연합간 장기적인

권력 과정을 분석대상으로 한다(양승일,2005).따라서 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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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동 모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과정의 인과적 분석에

대한 설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과정을 정책하위체제로 개념

화 하였다는 특징이 있다(노화준,2006).또한 정책변동에 대한 상

향식 접근과 하향식 접근의 특성을 통합적인 분석틀로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책옹호연합모형이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은 정책변동의 원인

을 정책행위자간 권력과정으로 이해한다는 점에 있다.즉,정책옹

호연합모형은 정책하위시스템을 정책변동의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다루며,정책하위시스템을 구성하는 옹호연합의 신념체계와 이에

따른 권력구조의 재편을 정책변동의 원인변수로 인식한다.따라서

정책옹호연합모형은 정책하위시스템을 구성하는 정책행위자간 권

력구조를 통하여 정책변동 과정을 이해하는 현실 인식에 기초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김현주,2011).

2.정책옹호연합모형의 발전과정

1)초기 모형(1998)

초기 모형에서 정책변동 과정에서의 안정적인 변수와 역동적인

외적변수는 정책하위체제를 구성하는 행위자를 제약하거나 자원이

되는 구조를 나타낸다.이러한 과정에서 동일한 신념체계를 공유

하는 옹호연합의 구성이 나타나며,이들이 나타내는 권력과정에

의해 정책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다.따라서 초기

의 모형에서 안정적인 변수와 역동적인 외적변수 그리고 정책하위

시스템이 주요 분석대상이었으며 이에 대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안정적인 변수는 문제 영역의 기본적 속성,자연자원의 기본

적 분포,근본적인 사회 문화가치 및 사회구조,기본적 법적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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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둘째,역동적 외적변수는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지배

집단의 변화,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결정 및 영향으로 설정하였

다.셋째,정책하위시스템은 옹호연합의 구성,옹호연합의 신념체

계,자원,전략,정책중개자,의사결정,정책산출,정책영향으로 구

성하였다(Sabatier,1998).

초기 모형에서는 옹호연합을 정책을 변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들을 결속시키는 신념체계의 변화에 따라 옹호연

합의 전략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이에 따라 정책변동 과

정에서 옹호연합은 신념체계와 자원을 기반으로 정책결정을 유도

하는 정치적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김현주,2011).

<그림 2-1>ACF초기모형

자료 :김현주(2011),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정책변동 분석,한양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청구논문,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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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차 수정 모형(1999)

Sabatier(1998)에 의해 정책옹호연합모형이 제안된 이후,모형이

작동하는 맥락,옹호연합자원의 유형화,주요 정책변동의 경로 세

가지 측면에서 모형이 수정되었다.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

책옹호연합모형의 맥락에 관하여 기존에는 제약 및 자원으로 작용

하는 두 개의 외적변수를 비중 있게 다루었으나,외적 변수가 옹

호연합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매개하는 연합기회구조 개념

을 도입하여 기존 모형에서 제시한 제약과 자원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정책결정 권한,여론,정보,인력,재정,리더십으로 구체화

하였다.또한 외적변수와 정책하위시스템을 연계하는 연합기회구

조의 매개 분석 요인이 추가되었으며,정책결정과 정책영향의 중

간 과정으로 제도적 규칙,자원의 분배,합의의 요인이 구체화되었

다(김현주,2011).

3)2차 수정 모형(2007)

2007년에 발표된 2차 수정 모형은 기존의 모형이 갖는 인과 구

조를 정교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김현주,2011).정책옹호연합

모형에서 정치적 환경은 안정적 변수들과 외부적 사건들로 정의되

었으며,정책하위시스템은 주어진 정치적 환경내에서 작동되므로

외부적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또한 미국의 다원주의

시스템을 벗어난 조합주의에도 적용을 완화할 수 있게 장기연합기

회구조를 추가하였다(신용배,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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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ACF의 수정된 기본모형

자료 :Sabatier&Weible(2007).

3.정책옹호연합모형의 구조와 주요 변수

ACF는 다양한 변수들로 구성되는 복잡한 이론모형이지만,현실

적인 사례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주요 구성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외적요인(externalfactors)

외적요인은 정책하위체제에 자원과 제약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변수(relatively stable

parameters)와 역동적 외적요인(dynamicexternalfactors)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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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변수에는 문제영역의 기본적 속성,자

연자원의 기본적 분포,근본적 사회문화적 가치 및 구조,기본적

법적구조가 포함된다.이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들의

행태나 정책의 변동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만 하위체제 내 행위자들이 동작하는 데서 자원과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역동적 외적요인은 사회 경제적 조건의 변화,여론의 변

화,지배연합(governingcoalition)의 변동,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결정이나 영향을 포함하며 주요 정책변동을 초래하는데 큰 영

향을 미친다.(SabatierandJenkins-Smith,1999:120-23).

2)정책하위체제(policysubsystems)

SabatierandJenkins-Smith(1999)는 정책과정은 범위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하위체제에 초점을 두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정책하위체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일련의 개인 혹은 집단들로서(Ike,2009),핵심적 신념

의 공유와 상당한 정도의 조정(non-trivialdegreeofcoordination)

에 기반을 두는,옹호연합에 소속되는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정책하위체제는 일련의 행위자와 지리적,실질적(정책

영영)범위에 의해서 규정된다(Weible,2006:98).그리고 정책하위

체제 행위자는 전통적인 철의 삼각의 성원들뿐만 아니라,해당영

역에 전문성이 있는 연구자,언론인,사법공무원 등도 포함한다.

특히,과학적·기술적 정보가 신념을 형성하고 수정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Engel,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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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인모형과 신념체계(modeloftheindividualandbelief

systems)

ACF에서는 개인은 인지적 제약을 가진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며

(boundedlyrational),신념체계를 통해서 지각(perception)을 여과

하며[이는 ‘지각 여과(perceptualfilters)'라고 하는 것으로서,귀에

거슬리는(dissonant)정보는 걸러내고 자신이 믿는 정보는 더욱 강

화시킨다(SabatierandWeible.2007:194).],이득(gains)보다는 손

실(loses)에 민감하며,승리보다는 패배를 오래 기억한다.따라서

상대방의 영향력과 해악을 과대평가함으로써 같은 옹호연합에서는

내부결속을 강화하며,다른 옹호연합과는 갈등을 심화시킨다.[개인

에 대한 이러한 가정을 SabatierandWeible(2007)은 ’악마 만들기

(devilshift)'라고 지칭한다.이는 행위자들이 상대방을 사악하고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실제보다 더 강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다.

그리고 개인은 자신의 신념과 부합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이고자 한

다.또한 신념이 다른 행위자들은 같은 정보를 달리 해석함으로써

불신을 심화시킨다(Weible,2006:99).개인은 자신의 신념을 정책

으로 전환하려 하지만,그렇게 하기에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따

라서 신념이 유사한 사람들과 옹호연합을 형성하여 유대를 강화하

고 공동 전략을 개발하며(Weible,2005:462),신념이 상이한 집단에

대해서 대항한다.

개인의 신념은 3층의 위계구조를 이루고 있다.우선 규범적 핵

심신념(deepcorebeliefs)은 인간 본성,근본가치의 우선순위,정부

와 시장의 역할,의사결정 참여범위 등에 관한 규범적이고 존재론

적인(ontological)가정을 포함한다.이는 광범위하고 안정적이고

여러 정책하위체제에 걸쳐서 적용되며,대개 유소년기 사회화의



-16-

결과로서 형성되는 것으로서,변화시키기가 어렵다(Weibleetal.,

2009:122).정책핵심신념(policycorebeliefs)은 규범적 핵심신념을

특정 정책영역에 적용하는 것으로서,정책하위체제와 옹호연합을

확인할 수 있는 준거를 제공한다.대체로 2~3개의 정책핵심신념만

으로 옹호연합을 확인할 수 있으나,많을수록 좋다.Sabatierand

Jenkins-Smith(1999)에 의하면,정책핵심신념에는 서로 상이한 정

책가치들 간의 우선순위,관련 행위자들의 적절한 역할,정책문제

의 상대적 심각성과 원인 등이 해당한다.정책핵심신념 역시 근본

적인 정책선택과 관련되기 때문에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마지막으

로 이차적 신념(secondarybeliefs)은 범위 면에서 보다 실질적으

로 지리적으로 좁으며,도구적 속성과 경험적 기반이 강하며,옹호

연합들 간에 타협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주로 세부규칙,예산적

용,특정지역 내 문제의 속성,특정 법제 등과 관련된다(Engel,

2007:7).

4)옹호연합(advocacycoalitions)

옹호연합은 “정책핵심 신념을 공유하고,상당한 정도의 조정에

개입되는 행위자들로 구성되는 것”이다(Weibleetal.,2009:132).

행위자들은 자신의 신념을 상대방보다 먼저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

해서 동맹(allies)을 찾고,자원을 교환하고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devilshift도 적에게 지게 된다는 두려움을 크게 함으로써 동지와

의 협력을 강화시킨다.따라서 행위자들은 유사한 정책핵심신념을

가지는 사람과의 동맹을 희구하는데,만약 이들이 상당한 정도의

조정에 개입하게 되면 이들은 옹호연합을 형성하는 것이다.정책

하위체제 내에는 대체로 2~5개의 옹호연합이 존재한다(Cash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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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19).그리고 정책핵심신념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옹호연

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5)신념 및 정책의 변동 경로

(1)외적충격(externalshock)

외적충격은 정책하위체제 외부로부터 야기되는 중대한 혼란 내

지는 사건(events)이다.이는 의제를 변화시키고 공중의 주의를 환

기시키며,핵심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유발한다.외적충격에는 사회

경제적 조건의 변화,지배연합의 변동,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영

향,재난(disaster)등이 포함된다.외적충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수연합에 의한 지배연합(dominantcoalition)의 대체를 가

능하게 하는 자원의 재분배이다(SabatierandWeible,2007:198)

외적충격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정책변동을 유발한다.첫째,공중이

나 주요 통치자의 새로운 관심을 유발함으로써 자원을 이동하게

하고 옹호연합들 간의 권력을 변화시킨다.둘째,지배연합의 정책

핵심신념의 구성요소를 변화시킨다.예로서 경제위기 시에는 규제

선호집단이 규제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다(Weible,2006:101).

(2)정책지향학습(policy-orientedlearning)

정책지향학습은 “정책목표의 달성 및 수정과 관련된,경험이나

새로운 정보로부터 연유되는 사고나 행동의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변화이다.”(SabatierandJenkins-Smith,1999:123).이는 장기간

의 정보의 점진적 축적을 통해서 발생한다.정책지향학습이 신념

및 정책의 변동을 초래하는 가능성은 신념체계의 수준에 따라서

상이하다.규범적 핵심신념과 정책핵심신념은 새로운 정보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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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변화하기는 어렵다.개인들이 인지적 여과를 행하고,자신의

신념과 충돌하는 정보를 회피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차적 신념

은 정책지향학습에 보다 반응적이다.외적충격은 정책하위체제의

구조나 개별 정책핵심신념의 급속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에,정책지향학습은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으며,이차적 신념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SabatierandJenkins-Smith,1999:16).

(3)내적충격(internalshock)

이는 정책하위체제 내부로부터의 재난 등과 같은 것들이다.예

로서,환경관련 논쟁 도중에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내적충격이 신념이나 정책의 변동을 초래하는 과정을 보면,내적

충격은 정책문제에 공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자원의 재분배를 초

래하며,이러한 자원의 이동은 정책하위체제 내의 권력구조를 변

화시킨다.이점에서는 외적충격과 유사하다.다음에 내적충격은 소

수연합에게는 정책핵심신념을 확신시키는 반면에,지배연합에게는

그들의 신념에 대한 의문을 증가시킨다.(Sabatier and Weible,

2007:204-5).

(4)협상된 동의(negotiatedagreements)

이는 조합주의체제처럼 중요한 내적,외적충격이 없이도 협의에

도달하는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으로서,정책지향학습

개념과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disputeresolution,ADR)이

론을 결합하는 것이다.[양자의 공통점은 분쟁에 개입된 행위자들이

유사한 신념이나 이해를 바탕으로 연합을 형성하며,동일한 정보

를 상반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상대방의 공정한 타협능력

과 약속이행능력을 불신한다는 것이다(SabatierandWeible,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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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양자는 전문적 포럼(professionalforum)에서 협상 및 동의

에 도달하기 위한 제도설계와 관련하여 유사한 처방을 도출한다.

진지한 협상을 위한 인센티브의 필요성,[성공적 협상의 기본전제는

분쟁 당사자들이 현 상황의 유지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이를

ACF는 '정책교착생태(policystalemate)'ADR은 ’궁지에 빠진 교

착상태(hurtingstalemate)'라고 하는데 이는 분쟁 당사자들이 현

상유지가 지속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자신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안적인 지접(venues)을 모색하는 생황이

다(Füg.2009:7).]가능한 많은 관련 집단을 참여시킴,리더십,합

의적 의사결정규칙,자급조달(funding),지속과 몰입(durationand

commitment),경험적 이슈(empiricalissues)의 취급,[낙태 등과 같

은 규범적 이슈는 견해의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협상을 하기가 어

렵다.] 협상 당사자들 간 신뢰형성, 대안적 지점(alternative

venues)의 희소성 등이 그것이다(SabatierandWeible.2007:206).

6)정책중개자(policybrokers)

정책중개자는 정책을 둘러싼 옹호연합들 간의 갈등을 중개하는 제

3자로서,이들의 주된 관심은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합리적인 타

협에 이르는 것이다(Parsons,2003:198).이들의 역할은 소극적인

경우도 있고 적극적인 경우도 있는데(박상원‧박치성,2009:202),

실제로는 이를 구분하기가 어렵다.중책중개자는 정책결정의 권한

을 보유하고 있는 의회,생정관료,사법부는 물론,중재위원회,명

망가 위원회(blueribboncommission),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 등도 될 수 있다(김순양,2006b:47).그리고

시민단체나 전문가집단 등도 정책중개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정



-20-

책중개자는 어느 옹호연합에도 포함되지 않고 중립적이어야 그 역

할을 잘 수행할 수 있지만,현실적으로는 시민사회단체 등 사적

행위자들은 물론,의회나 행정관료 등 공공부문 행위자들도 특정

옹호연합에 개입되는 경우가 많으며,따라서 중립적인 정책중개자

가 되기가 쉽지는 않다.그러나 ACF는 전반적으로 정책중개자를

비중있게 다루지는 않고 있다(Weibleetal.,2009:132).

4.ACF를 적용한 정책변화 연구

ACF는 장기간에 걸친 정책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데 가장 설명

력이 있는 모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실제적으로 ACF를 통한 정

책 변화과정을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있고,현재도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전진석(2003)은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하여 의약분업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수 십 년 동안 나타나는 의약분

업정책의 변화는 정책옹호연합들의 상호작용이며,정책하위체계에

영향을 주는 안정적인 변수와 역동적인 변수,그리고 믿음체계의

수정을 의미하는 정책 지향적 학습(policy-orientedlearning)이 장

기적이고 점증적인 의약분업 정책변화에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 연구에서 정책옹호연합모형이 의약분업정책의 변

화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전진석(2003)은 ACF 모형이 기존의 전통적

인 정책과정모형과 비교하여 장기간 동안에 걸쳐서 일어나는 정책

변화를 인과관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의약분업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주는 외부변수들의 영향 하에서 정책옹호연합들은 서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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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 하면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고,정책지향적 학습이 믿음

체계의 수정과 이에 따른 정책변화를 초래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어서,ACF모형을 장기적 기간에 걸친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그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다.

남상민(2005)은 새만금 간척사업 논란과정의 NGO활동을 사례

로 정책 과정에서의 NGO 역할을 평가하며,ACF를 토대로 NGO

가 정부 정책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사회적 지배담론으로 설정

시키기 위해 어떻게 동맹 체제를 구축하며 이 과정에 정부와

NGO의 관계는 어떤 특성을 갖는가를 분석하였다.이 연구에서 농

림부와 전라북도는 심층핵심에서는 동일한 입장(개발동맹체)을 갖

고 있지만,정책핵심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공생적 상호의존

관계이고(개발 후 내부개발 사업은 시급한 사안이 아님),개발동맹

체와 보전동맹체는 심층핵심부터 이차적 내용까지 서로 차별적인

신념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적 상호의존관계라고 하였다.

김순양(2006)은 1980년대 이후 촉발되어 1999년 12월의 국민건

강보험 개정으로 일단락된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논쟁을 분석하였

다.이 연구에서 외부 변수가 정책형성 및 변동과정에서 큰 영향

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특히,정치적 요인들과 관련된 역

동적 외부변수의 영향이 매우 컸다.그리고 행위자들은 상이한 신

념체계에 입각한 대립적 옹호연합을 형성하였다.

김순양(2010)은 정책과정분석에서 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할

경우의 의의는 무엇이며,또한 이론적 측면에서 그리고 이를 우리

의 현실에적용할 경우의 실천적 측면에서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이를 위해서 ACF의 의의 및 선행연구를 살펴

보고,ACF의 주요구성요소를 논의하였다.다음에는 ACF의 이론

적 측면에서의 논쟁점을 주요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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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ACF를 우리 현실에 적용할 경우의 실천적 한계점을 지적

하였다.그리고 ACF의 이러한 이론적⋅실천적 한계점들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ACF를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는 데서의 유의점을

제언하였다.

전영평⋅서성아(2008)는 소수자로서 일본군위안부사례를 중심으

로 옹호집단들의 활동과 정부의 대응,기타 국내외 정책주체 간의

관계들을 살펴보고 그간의 정책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어왔는

가를 분석해 보고자 연구하였다.앤소니 드워킨과 로자린 드워킨

의 정의를 기준으로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파악하고,소수자를

놓고 갈등하는 옹호집단을 둘러싼 정책하위체제의 존재,이들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 사건의존재,10년 이상의 정책변동

기간 등의 요건이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요건과 적절히 부합한다는

판단으로 ACF모형을 분석틀로 제시하고 있다.

고종협⋅권용식(2009)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추진과정을 대상으

로 다양한 정책옹호집단과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과 갈등진행과정

에서 나타나는 정책의 형성 및 변동과정에 대하여 정책옹호연합모

형(ACF)를 기본모형으로 하고 갈등주기모형과의 연계하여 분석하

였다.갈등주기모형에 따라서 ACF 모형의 구성요소들의 변동을

검토함으로써 정책변동 진행을 시간적 순서로 나타내었다.

김동만(2004)는 개발정책과 환경보호정책 사이에서 상충을 일으

키고있는 대표적 사례로 태안 신두리 사구 정책 사례를 통하여 정

책결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옹호연합모형을 적용

하여 알아보았다.태안 신두리해안 사구지역의 북쪽 육지부분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고,해양부분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

신두리 사구 내에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두웅습지와 인근지역은 생

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개발정핵과 환경정책 간의 갈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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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이러한 결과를 산출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ACF를 적용하여

고찰하였다.

<표 2-1>정책과정분석에서 ACF를 적용한 국내 연구들

정책영역 연구자 (연도,분석대상)

환경정책
전진석 (2003a새만금개발),김동만 (2004,신두리사구

개발),남상민 (2005,새만금개발)

지역개발관련

정책

이시원 (2002,수도권집중 및 억제),강은숙 (2002,그

린벨트정책),양승일 (2005,그린벨트정책),고종협·권용

식(2009,제주 해군기지), 양승일(2009,장묘시설,서울

추모공원),이종열·노지영(2009,인천시 도시재생정책),

김용수(2010,방폐장 입지선정)

산업 및 규제

정책

장지호(2004a,경유승용차 판매허용:2004b,출자총액

제한),김봉석·안드레이 바실페프(2007,전시산업),백승

기(2008, 출자총액제한), 전영평·이곤수(2008, 표간의

GMᄋ규제),박상원·박치성 (2009,IPTV정 책)

보건의료정책
전진석 (2004b,의약분업), 김순양 (2006a,의료보험조

합통폐합)

소수자 및 여

성정책

전영평·한승주(2006, 외국인노동자), 서혁준·전영평

(2006,비정규직 근로자),전영평·서성아(2008,일본군

위안부),김순양·이지영(2009,호주제폐지),김성종 (2009,

사할린동포)

자료 :민경세·김주찬(2010)의 ACF를 적용한 국내 연구들의 표에 연구사

례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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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방폐장 입지선정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방폐장 입지선정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김길수(2007)는 부안 위도⋅군산 방폐장 입지선정사례를 중심으

로 위험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 방폐장 부지선정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은 추구하는 가

치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며,위험지각 및 절차적 민주성,경제적

보상에도 갈등 주체들 간의 인식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정책

갈등은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만 된다면 관련 당사자가 상호 이익

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인정하고 강제가 아닌

타협과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영종(2005)은 방폐장의 입지선정이 유해위험시설이라는 이유

로 오랫동안 표류하였으나 2005년 3월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에 관

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방폐장 유치가 확정된 경주지역에서

유치 및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책네트워크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정책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중앙정부가 정책결정을 기

본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에서 중요 정책 활동들이 전개되었다고 보고 있다.방폐장 유치운

동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의견을 지닌 수많은 지역단체들이 등장

하고,이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접근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전략적으로 제휴하여 다

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찬성집단이 방폐장 유치를 성공한 바가 있

다고 하였다.이런 일련의 정책 활동이 극정적인 층면에서 참여민

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이며 주민자치의 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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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민투표의 공정성에 대한 이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신중을 기

해야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용수(2010)는 ACF모형을 통해 방폐장 입지 선정 정책을 분

석해 봄으로써 정책이 어떠한 요인의 영향으로 변화되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그 결과 정책하위시스템의 옹호연합 간의 전략적 대

응 과정을 통하여 정책에 영향을 주게 되고,그 대응 과정 속에서

정책학습에 의한 정책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또한

정책하위시스템의 옹호연합 간 전략적 대응은 그것을 뒷받침해주

는 외부 변수가 있을 때,그 효과가 나타나며 외부 변수의 변화는

옹호연합이 전략을 구상하고 구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외부 변수와 정책하위시스템 내부 변수 간의 순환

과정과 정책하위시스템 내부의 순환 과정을 통하여 정책이 변화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정호(2007)는 2003년 7월 전북 부안군수가 위도에 방폐장을

유치한다고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11월 유치신청 지역 주

민투표를 실시하여 경주시로 유치지역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호된

가치(ProtectedValues)를 통하여 분석하였다.양정호(2007)은 정부

주도형의 정책형성 시도는 동시대의 가치관이 결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환경이나 도덕적 윤리가 내포되어 있는 보호된 가치와 결

부되어 있는 정책수립을 형성해 나갈 때 갈등을 빚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정책의 주체자들은 이러한 특성을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상관없이 도외시 해왔다며 보호된 가치의 특성인 가치의 교환에의

거부라든가 타협의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정책형성 과정 중에 보호

된 가치가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이러한 정책특성의 가

치를 인정하고 오히려 보호된 가치의 농도를 희석시킬 수 있는 대

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면 정책학습의 시간을 중려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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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인식의 전환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2.선행연구의 한계

기존의 연구에서는 비선호시설 입지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를 중

심으로 하는 우호적 정책옹호연합이 형성되어 주도적으로 정책변

화를 꾀할 것을 가정하고 있다.정부와 산하기관,지자체 및 시설

의 유치에 긍정적인 지역주민이 신념으로 결속되어 자원과 전략을

공유할 것이라는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사례에서 강한 연합적

성격을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에 주목하여 정책옹호연합을

구성하는 조직간의 신념,자원,전략의 결속력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추진 과정에서 연합적 성격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정

책의 성공과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필요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정책옹호연합모형(ACF)를 적용하였

고,정책옹호연합 내 개별조직의 결속 요인을 구성하는 변수로 신

념,자원,전략을 구체화하여 사례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정책옹

호연합모형(ACF)자체가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여 장기간의 정책

변화과정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지만 특히 이번

연구는 정책 하위체제를 구성하는 조직간 연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므로 ACF모형을 활용하되 이를 변형한 연구 분석틀을 최

종적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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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의 분석틀 설정

1)ACF모형을 통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정책 변화 요인 분석

본 연구의 기본적인 분석틀로서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

(ACF)을 적용한다.Sabatier의 통합론은 정책지지연합모형 또는

정책옹호연합모형이라고 불리며,하향적 접근과 상향적 접근의 두

가지 접근법의 특성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분석틀을 구성하려는 시

도이다.대표적인 통합모형으로서 정책 집행과 변동론 연구에서도

기본적인 분석틀로서 다양한 사례연구에 활용된다.

ACF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

책의 법적 속성을 조정 하려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전략과 시도를

강조하며,행위자들을 신념체계(beliefsystem)에 따라 단순화하여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이라는 행위자 집단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정책학습(policylearning)을 살펴본다.또한 외생변수의 영

향 하에서 정책옹호연합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정책변화가 발생

하고,정책지향적 학습이 신념체계의 수정과 이에 따른 정책변화

를 초래한다는 점을 설명함으로써,특히 장기간에 걸친 정책변화

를 설명하는데 유용성이 큰 이론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정정길,

2008:851〜853).즉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정책과정과 정책변

동 이해를 위해 본격적으로 제시된 ACF는 약 20여년에 걸쳐 추진

된 방폐장 입지 정책을 사례분석 하는데도 최적의 모형이라고 판

단된다.

Sabatier는 정책하위시스템 참여자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하향적 접근방법에서 도출하고자 하였는데 네 개의 안정

적 변수에는 문제영역의 속성,자연자원의 분포,사회문화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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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회구조,법적구조가 포함된다.하위체제 외부의 사건으로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기술의 변화,여론의 변화,체계화된 지배연합

의 변화,정책결정 등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영향이 포함된다.한

편 정책옹호연합의 신념체계(beliefsystems)도 변화되는데 변화의

용이성에 따라 규범적 핵심(normative core),정책핵심(policy

core)그리고 2차적(도구적)측면의 계층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2)정책옹호연합 순기능 및 역기능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은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여 장기간의 정

책변화과정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용이하다.이번 연구에서는 특

히 정책 하위체제를 구성하는 조직간 연계에 초점을 맞추고자

ACF모형의 수정이 요구된다.

ACF모형을 통한 분석에서 정책옹호연합의 형성요인으로 신념

체계를 강조하면서 가치갈등을 중시하고 있지만,실제 정책참여자

들이 정책옹호연합을 형성하는 데에는 이해관계에 기인하는 경우

가 많은 것이 현실이며(민병세,김주찬 2010)따라서 이론적인 정

책옹호연합이 실제 연합으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설명하기에는 한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ACF모형에서 정책하위체제를 구성하는 요소인

신념,자원,전략의 세 변수를 토대로 정책옹호연합의 순기능 및

역기능이 정책추진 과정에서 갈등 관리에 작용하는 기제를 아래의

가설로 제안하고 이를 이론적 전개와 실제 사례를 토대로 확인하

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신념의 공유

정책옹호연합 간의 명확한 신념의 공유는 정책에 대한 신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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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방폐장 건설과 관련하여 정책옹호연합이 공유해야

할 가장 큰 정책적 신념은 공익의 추구이다.원자력 발전의 이용

과 방페장 건설은 국가 에너지 정책에 따라 선택되어진 수단으로

현 시점의 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 최선의 선택임이 정책옹호연

합 간 공유되어야 한다.방폐장 건설 사업 자체는 공익을 추구하

는 에너지 정책의 신념의 실현 수단이며 하위 차원의 목표이다.

하위 차원의 목표가 정책적 신념 공유에 그치지 않고 상위 차원의

신념을 공유함으로써 국민,지역사회,환경단체 등과 이해하고 소

통하는 노력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정책옹호연합의 구성은 상위 차원의 정책적 신념을 공유하

는데 기여할 것이며 이는 정책 추진 과정의 갈등관리에 효과적으

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자원의 공유

옹호연합간에 공유되어야 할 자원에는 조직,예산(비용),정보

등을 들 수 있다.정보를 예로 들어,정확한 정보의 제공은 시장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이다.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방폐장 사업은 막대한 지원금과 지

원 사업으로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경쟁하도록 유도한

다.이는 지역사회가 부지를 제공하여 지원금 및 지원 사업을 구

입하는 소비자 입장이 되고 정부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지역 수용

성 확보를 위해 지원금과 지원 사업을 제공하는 판매자 입장이 되

어 하나의 새로운 시장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이 과정에서 지

역 사회는 정부가 제시하는 지원의 규모와 방폐장 입지를 수용함

으로 인해 감수해야하는 손실의 규모를 비교하여 시장에 진입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때 시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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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상호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

부안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3000억 현금 지원설의 경우,지원

금액 지급 방법과 범위 등에 대한 정보가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유출되었고 그 후에도 정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미루

는 과정을 반복함으로 인해 지역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심각한

갈등을 발생시켰다.

정책옹호연합 간 명확한 역할 설정으로 정보의 창구를 단일화

시켜 정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안 사태에서와 같이

부정확한 정보에 의한 갈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나아가

효과적인 시장의 기능 발휘를 통한 인센티브 효과의 극대화 및 지

역 사회 수용성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요인을 완화할 수 있다.

자원의 공유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대표적 원자력 사

업자인 한수원의 경우 부안 방폐장 선정 추진 시 전직원이 참여해

서 부안지역에서 생산되는 멸치 등을 전량 매수하고 부안 지역 출

신 대학생을 신입직원을 선발하였고 경주 방폐장 건설 추진과 관

련해서 경주 엑스포 입장권을 대규모 구매하는 등의 지역 지원사

업을 별도로 수행하였다.그러나 정책옹호연합의 구성원으로서 신

념에 대한 동의와 명확한 역할 설정이 선행되지 않은 단편적인 지

원 사업의 추진은 내부 구성원이 신념을 가지고 동의하지 못함으

로 인해 투입된 자원에 비해 효과는 미미했다.

안전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홍보에 있어서도 원자

력 문화재단과 한수원은 각각 별도로 광고를 제작 방송하며 내용

과 방송 시간이 겹치는 등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전문기관

인 원자력연구소는 이에 참여하지도 않았다.정책옹호연합의 구성

과 역할 설정의 불명확함으로 인한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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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제시할 수 있다.

셋째,전략의 공유

다양한 조직이 연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연합간 불협화음,무임

승차의 발생,개별조직의 이익 추구 등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트

리게 되고 새로운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중저준

위방폐장 건설 부지로 경주지역이 선정된 후 지원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한수원 본사 이전의 입지 관련하여 동경주와 경주 도심권

주민 간 치열한 갈등이 발생하였다.최초에는 방폐장이 들어서게

되는 동경주 지역에 한수원 본사를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경주 시

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도심권 주민들은 경주시장으로 하여금 본사

부지를 도심으로 이전하기를 강력하게 압박하면서 지역 간 분쟁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이 과정에서 정책옹호연합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정부,지방정부,한수원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 등

의 불협화음은 갈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책옹호연합 간 전략적인 역할 설정은 연합 구성원의 책임성

과 책무성을 강화하여 갈등관리 효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의

증폭과 확대를 방지하는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상의 변수를

토대로 설정한 연구 분석틀은 다음의 <그림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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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연구 분석틀

비선호시설 입지정책

사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정부주도 우호적 정책옹호연합 형성

순기능

-갈등해결/완화

-정책성공

-비용 최소화

신념

-규범적 핵심

-정책 핵심

-2차적 측면

역기능

-갈등유발/증폭

-정책실패

-비용 증가

자원

-조직,인력

-비용

-시간

전략

-연합의 구성

-역할 설정

시사점 도출

A

C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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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방폐장 입지정책 추진과정 분석

제 1절 정책의 개요

1.원자력발전과 방사성폐기물

원자력발전은 1980년대 이후 국내 총발전량의 약 40%를 점유하

게 되었으며 이는 원자력발전을 시작할 당시 발전량 기준 석유발

전 비중을 70%에서 현재의 5% 미만으로 대폭 감소시키는 원동력

이 되었다.이러한 결과는 원자력발전이 전력의 효율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표 3-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국

내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의 비중은 2006년까지 가장 높은 비중

을 유지하다가 2007년 고리 1호기 설계수명기간 만료,신규 원전

건설의 공백,유연탄(석탄)발전설비 증설 등으로 인하여 유연탄에

점유율 1위 자리는 내놓았지만 여전히 30% 이상의 점유율로 석유

(3%)에 가스(22.2%)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발

전 에너지원으로 제시되고 있다.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원자력 112,133 119,103 129,672 130,715 146,779 148,749 142,937 150,958 147,771 148,596 154,723 150,327

수 력 4,151 5,311 6,887 5,861 5,189 5,219 5,042 5,561 5,641 6,472 7,831 7,695

석 탄 110,332 118,021 1̀20,276 127,158 133,658 139,205 154,674 173,508 193,216 197,916 200,124 198,831

유 류 28,155 25,095 26,526 18,512 17,732 16,598 18,131 10,094 14,083 12,878 12,493 15,156

가 스 30,453 38,943 39,090 55,999 58,118 68,302 78,427 75,809 65,274 96,734 101,702 113,984

집 단 - - - 3,553 2,759 2,597 3,085 5,336 5,827 8,080 12,429 13,061

대 체 - - - 350 404 511 829 1,090 1,791 3,984 7,592 10,521

총 계 285,224 306,473 202,176 342,148 364,638 381,181 403,125 422,355 433,604 474,660 496,893 509,574

<표 3-1>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단위 :GWh)

※ 출처 :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속보 제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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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흥개발국가의 급성장으로 2007∼2030년간 세계 1차 에

너지 수요는 약 4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도 국제유가 급등을 경험한 이후에는 오히려 원자력이 더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국제유가 급등과 고유가시대

의 도래는 전 세계에 에너지확보와 에너지자립의 테마를 국가정책

의 최우선으로 자리매김하면서,원자력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키고

있다.특히 한국은 비산유국이고,천연자원이 거의 부재한 상황이

기 때문에 에너지자원을 무기화하는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서는 원활한 에너지 수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은 필수적인 선택이

었다.우리나라에서 1982년부터 2010년까지 물가는 240% 상승한

반면 전기요금은 18.5% 증가에 그쳤고,2010년 12월 31일 기준 전

기요금이 일본의 39%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온 것은 원자력발전 비중을 지속적으

로 높였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원자력발전의 판매가는 발전소 건설,해체비용과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 등 모든 경비를 포함해도 1kWh당 39.12원에 불과하다.

태양광 436.5원,풍력 100.98원,수력 136.1원으로 원자력 발전 판매

가의 2.5~11배이다.원전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

나 연료비 비중이 낮아 운영비가 화력발전소에 비해 적게 소요된

다.원자력발전은 발전원가 중 연료비의 비율이 12% 정도로 매우

낮고 발전원가가 타 발전원에 비해 가장 저렴하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은 소량의 연료로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100만kW급 발전소를 일 년간 가동 시 천연

가스는 110만 톤,석유는 150만 톤,석탄은 220만 톤이 필요하지만

원자력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은 18톤이면 같은 에너지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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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라늄은 전 세계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고 수송과 저장이

쉬어 매우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에너지이고 경제성에서도 훨씬 유

리하다.

또한 원자력발전소는 건설과정에서 대규모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원전 건설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수원(주)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전건설 및 운영에 지역 업체

및 주민들을 활용토록 참여 업체에 권고하고 있다.물론 원전 운

영은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성을 요구하여 지역주민 고용에는 한계

가 있으나,지역과 함께하는 원전 실현을 위해 지역주민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역상품 구매 및 복지시설 건립 지원 등 많은 노

력을 하고 있다.또한,UAE원자력 발전 수주는 수출효과 이외에

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2012년부터 향후

10년간 연인원 3만명 규모의 인력을 UAE원자력발전 관련 산업

에 투입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건설과 플랜트 등의 중공업 부문,계측 등의 첨단

산업 부문,원전 설계,분석 등의 기술력 향상 등 산업계 전반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도 크다고 할 수 있다.특히,건설업계

와 중공업 부문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우리나라 부가가치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이뿐만 아니라 원자력은 발전 이외에도

방사선을 이용하여 암을 진단하고,치료하는 것은 물론,비파괴 검

사,고고학 연구,농작물 품종개량,살균,지질조사,공해･유해물질

조사,범죄수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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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에너지기구(IEA)통계에 따르면,1990~2004년 사이에 한국

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려 104.5%나 증가했다.이후 2007년 통계

에서도,2007년 한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2000만 이산화탄

소 톤(t)으로,1990년 배출량 대비 103% 증가 추세를 보여 연평균

4.3%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이와 함께 2008년 현재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30% 수준으로 전력수요의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재단은 2008년에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이자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이 1위”라면서 “기온 상승률은 세계 평균의 2배 정도가 될 정도로

지구온난화 및 환경파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기준 원자력발전을 통해 150,327GWh

의 전력을 생산하였다.만약 같은 양의 전력을 석탄(유연탄)화력으

로 생산한다면,1억 2,372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하게 된

다.이는 2010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6억 6900만 톤)의 18.5%

에 해당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427억원에 해당한다.다시 말

해 석탄화력을 원자력발전으로 대체했을 시 온실가스 저감이득이

1조 4백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이렇게 볼 때 우리는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의 소

비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지리적,지형적 특성이 적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단위용량이 적고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대규모

에너지 공급원으로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바로 이러한 점에

서 현재로서는 원자력발전이 효과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

이면서 에너지 수요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실증된 에너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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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연료 채광에서부터 발전소 건설,운전 및 폐기물처리까지의

전 에너지 사이클 기간 중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비교할 때 원

자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화력의 1%에 불과하며,가

동 중에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그러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높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지니고 있는 원자력발

전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체에너지로 재인식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건설과 플랜트 등의 중공업 부문,계측 등의 첨단

산업부문,원전설계ㆍ분석 관련 기술력 향상 등은 산업전반의 활

성화와 국가경제에 관련되어 있고,현대 인류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원자력발전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을 효율적으

로 공급하는 장점과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어 활용되고 있어서

그 활용가치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고,국내의 이용률과 수입에

너지 대체효과 그리고 경제적 파급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다.그러나 원자력의 이용에서 방사능을 처리하는 문제는 큰 리스

크를 수반하고 있다.특히 원자력 역시 다른 에너지처럼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데,문제는 이러한 폐기물이 일반폐기물이나 산업폐

기물과 달리 처리가 매우 까다로우며,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방폐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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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방사성폐기물 현황

1)방사성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방사성폐기물(radioactivewaste)의 일반적인 정의는 전력생산을

위한 원자력발전소 및 관련시설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병원,연구기관,산업체 등에서 원자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방사성핵종이 규정치 농도 이상 함유되어 있거나 방사성핵종

에 오염된 물질이다.

여기서,규정치 농도라는 것은 IAEA와 같이 권위있는 국제기구

의 권고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각국의 규제 당국이 규정하는 방사

성핵종의 농도를 의미한다.일반적으로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성폐

기물은 방사능이 높고 낮음에 따라 고준위폐기물과 중·저준위 폐

기물로,폐기물의 물리적 상태에 따라 기체,액체 및 고체 폐기물

로 분류할 수 있고,<그림 3-1>과 같이 구분된다.

<그림 3-1>방사성폐기물의 분류

한국의 경우,원자력안전법 제2조 18호에 의거하여 방사성 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써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

후핵연료 포함)로 정의하고 있다.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분류는 원

자력법 제2조 1항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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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준(02-23)제3조에 의거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 중ㆍ저준

위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안

전법시행령 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 중 방사능농도

및 열발생률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 이상인 방사성폐

기물이며,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외의 방

사성폐기물이다.이에 대한 분류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02-23)제3조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이 정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값에 의한다.여기서 현재

설정되어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값은 "반감기 20년 이상인 알

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4000Bq/g농도 및 2kW/㎥ 의 열발생

량"이며,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방사성폐기물 분류 기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방사성 폐기물을 분류하면,고준위폐

기물은 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이에 해당된다.그러나

한국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사

성폐기물 중에서 고준위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 뿐

이다.중ㆍ저준위폐기물은 고준위폐기물 보다 준위가 낮은 방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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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이며 규정된 바와 같이 고준위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의미

하며,작업복,장갑,기기교체 부품,작업복,덧신,주사기,폐필터,

폐수지,방사성동위원소(RI)폐기물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2)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 현황

(1)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현황

국내의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은 2011년 1월말 기준으로,중ㆍ

저준위폐기물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에 발생한 폐기물이 총

88,035드럼(200L용량)으로 발전소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에서 저장

및 관리되고,2010년 12월 24일,한울 원전에서 임시저장 중이었던

중ㆍ저준위폐기물이 1,000드럼이 경주의 중ㆍ저준위방폐장에 반입

되어 <표 3-2>와 같이 제시된다.방사성동위원소의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 발생한 동위원소폐기물은

2011년 3월 31일 현재 총,21,487드럼(200L용량)으로 대전 원자력연

구원의 임시저장시설에서 저장 및 관리되고 있다.

<표 3-2>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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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준위 폐기물 현황

국내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는 상업용 발전소와 연구과정

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로 구분되고,연구과정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 및 하나로에서 연소 실험을 마친 조사시험용 핵연료

는 하나로의 저장수조에 저장되고 있다.조사후연료 실험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을 위한 저장수조에 가압 경수로형 핵연료 집합

체를 최대 20다발까지 저장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데,

2009년 12월말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에 저장중인 사용후핵연

료는 3.86톤이다.한편,상업용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

는 경수로(고리,한빛,한울)와 중수로(월성)2개 유형의 원자로에

서 형태가 다른 폐기물 발생시키는데,상업용 발전소에서 배출된

사용후핵연료는 개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안전하게 저장 관리

되고 있다.사용후핵연료의 누적 발생량은 2010년 4사분기 기준으

로 현재 총 339,921다발로 <표 3-3>과 같이 제시되고,발전소별로

특수 설계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습식저장시설 또는 건식

저장시설에서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다.

<표 3-3>사용후핵연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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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한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20년 동안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자체의 유치 신청,

주민 투표 등 일련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지난 2005년 11월 경

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가 처분시설 최종 후보 부지로 선정되었

다.이후 처분방식 선정위원회에서 동굴 처분 방식으로 1단계 10

만 드럼 규모의 처분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고,향후 중ㆍ저

준위 방사성 폐기물 발생 추이와 부지여건 등에 따라 처분용량이

단계적으로 80만 드럼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2008년 7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운영허

가가 발급된 이후 방폐장의 공식명칭은 ‘월성원자력 환경관리센터’

로 명명되어 현재까지 처분시설의 건설이 진행하고 있는데,2010

년 12월 24일 일부 완공된 시설물에 한울원전에서 저장중인 중ㆍ

저준위폐기물이 1,000드럼이 반입되었다.

4)사용후 핵연료의 문제

(1)저장시설 확충 및 운영

사용후핵연료는 2004년 12월 개최된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2016년까지 원전별로 저장능력을 확충하기로 함에

따라 부족한 사용후핵연료 저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수력원

자력(주)는 원자력발전소 부지별로 조밀저장대 설치,호기간 이송

분산저장,건식 저장 등을 시행해 저장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경

수로형 원전은 저장 용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조밀저장대를 채택하

여 고리3,4호기,한울1,2,3,4호기,한빛3,4호기는 교체를 완료하였다.

중수로형인 월성1,2,3,4호기의 경우 자체 저장 능력을 늘리기 위

해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2006년 11월 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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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 100기를 추가 건설하여 총 300개의 캐니스터를 운영하고 있

다.추가로 2008년 2월 조밀건식 저장시설인 맥스터(MACSTOR)

건설을 위하여 월성1,2,3,4호기 운영변경허가를 획득하였다.

(2)사용후핵연료의 포화시기

사용후핵연료는 2018년에 포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고준위폐기

물처분장 건설을 필요로 하고 있다.그러나,사용후핵연료관리 문

제를 단순하게 기술공학적으로 대안을 선정하는 접근방식으로 해

결하기 어렵다.

20년간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 확보 과정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원자력과 방사능에 대한 기피의식에 의해 방사성폐기물 관

련 정책은 경제적ㆍ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어

야 해결이 가능하다.이에,정부는 2004년 12월 제253차 원자력위

원회에서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부지는 분리하여 추진하되 사용후핵연료는 국가정책방향 및 국내

외의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따라서 최종 관리방안 결정

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겠지만 의사 결정 과정에서 그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즉 사회적 공론화는 필수적으로 이에 대한 대

비가 필요하다.

3.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정책의 요약

방폐장 입지정책 추진은 1986년 원자력법 개정과 함께 진행된

이래로,장장 19년간 표류하였던 최장기 국책사업이었다.방폐장

입지의 추진은 방사성폐기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개시시점부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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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또는 지정지역에서 수 많은 공공갈등을 일으키고 Issue화되

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기도 하였다.특히 전라북도 부안의

경우,지역주민들이 유치찬성과 반대측으로 갈려 갈등과 대립을

표출하였고,‘중앙-지방정부-유치찬성 지역주민’대 ‘유치반대 지역

주민-반핵NGO-환경단체’의 대결구도로 심화되어 소요사태가 발생

하는 등 공권력과 잦은 충돌을 빚었다.

결국,부안의 방폐장 입지정책은 실패로 귀결되었고,정부의 방

폐장 입지는 불투명해졌지만,정부는 방특법의 제정을 통하여 중

ㆍ저준위 방폐장 분리 추진으로 위험성을 개선하는 한편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와 절차적 민주주의의 제도화로 방폐장 입지정책을

다시 한 번 추진하였다.이러한 정부정책의 변화는 경주,포항,울

진,군산 등 4개 지역의 유치신청과 심지어 부안이 재신청(반려)하

는 등 경쟁적인 유치활동의 전개로 이어졌고,주민투표를 통하여

경주에가 최종 부지로 결정되었다.경주의 방폐장 입지 결정은 20

년 가까이 표류한 방폐장 입지정책을 부분적으로나마 마무리한 것

으로 평가된다.

제 2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정책 추진과정

1.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계획 수립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은 1978년 7월 고리원전 1호기를 가동한

이래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다.또한 병원이나 산업체 등에서 방사

성동위원소의 이용이 크게 증가했고,그 분야도 더욱 다양화되고

고도화되었다.이처럼 원자력산업이 확대되자 방사성폐기물 발생

량이 크게 증가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이 현안 과제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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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

해 1983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대책위원회’를 설립했다.이는

방사성폐기물관리에 대한 첫 국가정책의 수립이었다.

주요 내용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육지처분 원칙 △영구 처

분장은 원전부지 외부에 중앙집중식으로 건설 △정부 주도의 비영

리 방사성폐기물 전담기구 설치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발생

자가 부담 △전담기구 설립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별도 수립 등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정부는 1984년 10월 13일 제211차 원자력

위원회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을 의결하고,1986년 5월 12일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

금 설치 △관리사업주체를 한국에너지연구소(현 원자력연구원)로

변경 △원자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는 등의 원자

력법을 개정･공포하였다.

이렇듯 1986년부터 시작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확보 사

업은 19년간 9차례 실패를 거듭하면서 국가적인 난제로 떠올랐다.

사업주체도 수차례 바뀌었다.정부는 부지확보 사업이 계속 실패

하자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따라서

사업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주적인 주민합의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획기적인 방법으로 전환했다.

2004년 주민투표제를 도입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밀실행

정의 오명을 벗고 주민참여와 의사결정을 통해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틀을 수립하게 됐다.그동안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반복

되던 부지확보 사업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국책사업 추진과정의

갈등을 해결하는 모범적 선례로 남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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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2004년 12월 17일 제 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함께

건설하기로 한 기존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98.9.30,249차 원자

력위원회)을 변경하여 이를 분리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했다.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 안전하게 운영돼 시설 안전성이

입증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을 먼저 확보하기로

하면서 부지선정이 보다 용이해진 것이다.이후 2005년 11월 2일

주민투표를 통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가 경주로

확정었다.

2.부지선정 과정

1)1차 추진 (울진･영덕･영일 :1986∼1989)

정부는 1983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전문가들로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수립

에 착수하였다.1984년 10월 13일 제211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육지처분을 원칙(추후 해양처분도 고려)으

로 하고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는 발생자가

부담하며,국가주도의 비영리 운영관리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을 의결했다.

1985년 6월 29일 제213차 원자력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 운영관

리기구 설치방안｣을 의결하여 한국핵연료주식회사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전담하고 장기대책 수립을 위한 기술 검토,관리기준

작성,비용 조달방안 강구 및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개발을 수행

토록 했다.그러나 1986년 5월 12일 정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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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정부가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원자력법을 개정하고 전담수행기

관을 한국핵연료주식회사에서 한국에너지연구소(현 한국원자력연

구원)로 변경,지정했다.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에너지연구소는 부지확보의 시급성을 감안

해 방사성폐기물 종합관리시설의 후보부지 도출을 위하여 한국전

력기술(주)에 전국을 대상으로 부지환경 현황조사 용역을 의뢰했

다.한국전력기술은 1986년 7월 용역에 착수해 1단계로 89개 후보

부지를 도출했고,2단계에서는 89개 도출지역을 중심으로 부지 선

별기준에 적합한 총 25개(동해안 15개,남서해안 10개)후보부지를

선정했다.

1987년 3월부터 9월까지 25개 후보부지를 대상으로 미국 바텔연

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경북 울진,영덕,영일 등 3개 지역을 후

보부지로 선정했다.조사대상 지역은 모두 임해지역으로 동굴처분

방식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과 사용후핵연료 중

간저장시설,그리고 관련 부대시설이 입지하는 것으로 상정했다.

1988년 7월 27일 제220차 원자력위원회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방침｣이 결정되면서 사업에 힘을 얻게 됐다.주요내용은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지중매몰식의 영구처분시설을

1995년 12월 말까지 건설하며,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 또는 영구

처분에 대한 국가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중간저장(Interim Storage)

관리하고 이를 위한 중간저장시설을 1997년 12월 말까지 원전부지

이외의 장소(Awayfrom Reactor)에 중앙집중식으로 건설하기로

했다.또한 방사성폐기물은 처분시설 확보 시까지 한전이 원전부

지 내에서 관리하고,소요재원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활용하

기로 했다.아울러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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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방안을 강구하였다.

1988년 12월 29일 제221차 원자력위원회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

로 방사성폐기물 관리 중장기사업계획을 의결하였다.총 투자규모

7,006억원,부지는 임해지역을 대상으로 150만평 규모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그리고 연구

시설 관련 부속시설을 건설키로 했다.그러나 울진군 기성면,영덕

군 남정면,영일군 송라면 등 3개 지역에서 부지조사를 실시하던

중 1989년 임시국회를 통해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계획이 일반

에 알려지면서 지역에서 반대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다.한국에너

지연구소는 3월 14일 부지조사활동을 일시 중단하고,전반적인 분

위기가 호전되지 않자 홍보활동을 접고 1989년 말 관련 인력을 모

두 철수시켰다.

2)2차 추진 (안면도,1990∼1991)

당초 우리나라 방사성폐기물관리 개념은 방사성폐기물을 집중관

리하기 위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과 사용후핵연료 중

간저장시설 등을 동일부지에 건설하고 수송의 용이성을 위해 구릉

성 산지를 포함한 임해내륙지역에 확보한다는 것이었다.그러나

대국민들의 인식부족으로 방사성폐기물 종합관리시설의 부지를 공

개적으로 세부 조사하기가 곤란한 것이 현실이었다.또한 장기간

의 홍보 및 설득이 필요한 사업으로 일정에 차질이 우려됐다.

이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인간 생활권으로

부터 영구처분이 가능한 무인도 또는 대륙붕에 건설하고 사용후핵

연료 중간저장시설은 한국원자력연구소(현 한국원자력연구원)제2

연구소 설립계획으로 개념을 변경해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1989년 말부터 과학기술처(현 교육과학기술부)는 충남 태안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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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에 원자력 제2연구소 설치를 추진했다.주요내용은 총 150만

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우선 한국원자력연구소 분소를 설치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은 후에 대륙붕 또는 도서에 설치키로 했다.

1990년 9월 6일 제226차 원자력위원회에서는 충남 안면도를 원자

력 제2연구소 부지로 결정하고 1991년 5월까지 원자력위원회 의결

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그러나 11월 9일 이와 같은 가칭 ‘서해연구단지 개발계획’이 모

일간지를 통해 알려지자 안면도 주민들을 중심으로 극심한 반대운

동이 전개됐고,환경단체의 반대운동도 조직적으로 전개됐다.

안면도 부지선정 사업은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비공개로 진

행한 결과 ‘안면도 사태’라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대

규모 시위를 초래하였고,국민들에게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부

정적인 이미지를 깊이 심어주는 계기가 됨으로써 이후 방사성폐기

물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게 되었다.

또한 안면도 사태로 인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더욱 부정적이었으며,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도 지역주민의 합

의가 없으면 백지화 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기게 되었다.

결국 과학기술처장관은 ‘주민들의 오해가 풀리지 않는 한 어떠한

원자력시설도 안면도에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1991년

6월 7일 제227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안면도 원자력 제2연구소 추진

계획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였다.

3)3차 추진 (부지공모에 의한 후보부지 도출,1991∼1993)

정부는 안면도 사태를 겪으면서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과거 동

해안의 경우와 같은 기술적 측면의 적합성 검토와 안면도와 같은

정책적인 방법 모두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역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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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

이에 따라 부지확보 절차는 기술적 측면의 기본검토 결과를 바

탕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 국민이해 차원의 지역협의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즉 사업요건을 고려한 ‘다

수대상지역 도출→협의대상 지역선정 및 지역협의→지역협력협

정 체결’을 거쳐 부지를 선정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정부의 이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인문･사

회･기술적 측면에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부지확보 절차와 지역협

력방안 수립,다수 후보지역 도출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객관

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이와 함

께 도서 및 폐광의 현황을 조사하여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로

서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자원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했다.

1991년 4월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기술적인 접근과 함께 국민이해

를 바탕으로 사회과학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대 인

구･발전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방사성폐기물 부지확보 및 지역협

력 방안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전국 임해지역을 대상으로 강원도

고성･양양,경북 울진･영일,전남 장흥,충남 태안 등 6개의 최적

후보지역을 도출했다.

한국자원연구소의 도서･폐광현황 및 활용성 연구용역의 목적은

전국의 도서와 폐광지역 중 방사성폐기물 관리부지로서의 활용 가

능성이 있는 곳을 찾는 것으로 연구수행 절차를 통해 제 3단계를

거쳐 활용성을 분석하였다.

활용성 분석은 210개의 도서와 90개의 폐광지역에 대한 기존 자

료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된 인문･사회･자연환경 현황자료를

토대로 단계별로 부적합 지역을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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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1단계에서는 121개의 도서와 82개의 폐광이 부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고,2단계 검토에서 5개의 도서만이 남게 되었으

나 3단계에서 이 도서들도 용수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적합하지 않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별도로 과학기술처와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의 이용과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전력을 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방사성폐기물 부지확보 사업을 공개주의 원칙하에 지역개

발 사업과 연계해서 자율신청을 권유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부지공모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을 대상으로 부지공모를 시행하여 자율신청을 한 44개 지역

중 부적격 지역을 제외한 11개 지역을 후보부지로 도출했고,부지

면적과 정지가능 면적이 충분하고 용수확보가 가능한 7개 후보부

지 지역을 최종 도출했다.

그러나 이들 후보부지 중 충남 1개 지역이 안면도며 서울대 용

역조사에서도 안면도가 후보부지로 추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안면도는 또다시 소요에 휩싸였다.

결국 1993년 3월 9일 정부는 ‘지역주민이 90% 이상 찬성하지 않

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안면도 재추진 철회를 발표했다.

서울대 용역 최종 후보부지 6곳 가운데 하나인 경북 영일군 청

하면에서도 안면도처럼 반원전단체들의 선동과 지역주민의 반대활

동이 극심하게 일어났다.청하면의 반대활동은 1994년 굴업도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지구로 공식 발표하고서야 중단됐다.

4)4차 추진 (방촉법의 시행,1993∼1994)

안면도에 이어 청하지역을 추진하던 정부는 3차 추진까지 실패

하자 1993년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을 민주적인 절차,지역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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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의 연계,주민합의라는 3가지 원칙 아래 추진하겠다고 발표했

다.1993년 6월 부지확보 사전 주민협의 절차 및 시설지역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촉법)’을 입법 예고하여

1994년 1월 5일 제정･공포했다.방촉법이 입법 예고되자 기대감으

로 1993년 11월 경남 양산군 장안읍 미래개척운동협의회의 공동의

장을 비롯한 일부 찬성 주민들이 장안지역에 대한 입지추진 타당

성을 과기처와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질의하였다.

예비부지조사 결과 입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자 1994년 3

월 장안의 일부 지역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장안읍발전추진위원회’

를 결성하여 본격적으로 유치운동을 벌였고,한국원자력연구소도

장안읍에 입지추진 대책반을 상주시켜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유치

추진 활동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갔다.

그러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유치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핵폐

기물 영구저장고 유치반대 장안읍 투쟁위원회’라는 반대조직이 형

성되었다.이들은 유치계획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반핵단체와 연

계하여 강력한 반대활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반대측의 극심한 반대활동은 등교거부,국도봉쇄,원자력발

전소 출입 봉쇄 등의 형태로 계속되자 정부는 1994년 5월 장안읍

에 대한 입지추진을 포기하였다.

1차 사업추진 때 후보부지였던 울진군은 반대가 심했지만 1994

년 5월 경북 울진군 기성면에서 지역주민 57%의 유치찬성을 서명

받아 과기처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이

는 정부가 장안읍 입지추진 포기선언 일주일 후 5월 22일 신문에

보도됐다.그러나 기성면 인근지역 주민들과 반원전단체들이 극심

한 반대로 정부는 공식 포기선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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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차 추진 (굴업도,1994∼1995)

정부는 방촉법이 시행되어 부지공모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울진과 장안지역에서 또다시 실패하자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추진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에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추진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라는 범 정부조직을 신설하여 사업추진

주체를 과학기술처에서 이관하였다.

이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 이하 경제기획원 장관,내무

부 장관,법무부 장관,상공자원부 장관,과기처 장관 등 9명의 관

계부처 장관과 임명직 5인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범부

처적 부지확보 관련 위원회로,1994년 11월 15일 추진위원회가 위

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기획단’이 구성되었

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과 연구시설을

분리하여 건설하는 방안까지 고려하여 전국의 임해지역,폐광지역

및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후보부지 선정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이에 따라 1991년 서울대 용역결과에 따라 동일부지 개념을 전

제로 도출된 6개 임해지역(경북 울진군,경북 영일군,강원 양양군,

강원 고성군,전남 장흥군,충남 태안군)과 분리부지 개념을 적용

하여 새롭게 선정한 3개 도서지역(경기도 굴업도,충남 삽시도,전

북 비안도),그리고 지역주민 대표들이 연명으로 유치 신청했던 경

남 양산군 장안읍 등 총 10개 지역을 후보지역으로 선정하고 1994

년 11월 정부에 보고했다.

이 10개 지역은 어느 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확정하더라도 기술

적인 측면에서는 원자력법 등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기술적인 조

건들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이 중 외국의 사례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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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서,지역개발 효과,인구 밀집지역,지역의회의 의견 등을 참

고하여 1994년 12월 22일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원자력위원회(위원장 경제기획원장관)’의 심의를 거

쳐 단일후보지역으로 서해지역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를 최종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95년 2월 27일 굴업도가 방사성폐기물관

리시설지구로 지정･고시되자 1995년 5월부터 굴업도와 그 주변지

역에 대한 부지 특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였다.부지특

성조사를 전담한 한국자원연구소는 굴업도를 중심으로 반경 3㎞

해역에 대한 해양지구 물리탐사를 진행하던 중 굴업도 인근 해저

에서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한국원자력연구소는 한국자원연구소의 추가조사 및 정밀분

석 작업과 병행하여 국내외 전문가로 지질자문위원회 및 시설입지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성단층 조사 및 분석내용의 객관적인 검

증과 원자력법령에 의한 기술기준의 충족여부,공학적 처리를 통

한 안전성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결국 활성단층이 확인됨에 따라 과학기술처 장관은 1995년 2월

담화문을 통해 굴업도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설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것을 밝히고,사업추진 과정에서 찬반주민의 갈등치유와 주민화합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돕겠다고 하였다.

1995년 12월 15일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굴업도에 대한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지구｣지정을 해제했다.비록 굴업도는 활성

단층 발견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지만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

사업을 시작한 이래 최초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지구로 지정･고

시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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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차 추진 (사업이관 및 자율유치 공모방식 도입,1997.1∼2001.6)

활성단층 발견으로 굴업도에 대한 시설지구지정이 해제됨에 따

라 1996년 1월 1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대통령은 원자력사

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방

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사업추진 경험이 풍부한 한전으로 이관하

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1996년 6월 25일 제245차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1997년 1월 1일부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추진체계가 조

정됐다.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했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통상산업부(현 산업통상자원부)주관 하에 한

국전력(이하 한전)이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연구원내 업무 및 인

력을 한전에 이관하기로 했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연구개발 업무는 원자력연구소에서 계속

수행하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폐지토록 했다.그리고 한전이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출연금 형식으로 매년 지원하던 원자력연구개

발비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처 관리 하에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고,기금은 한전 출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원자력 발전량(㎾h)당 일정금액으로 출연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사업주체가 바뀐 후 한전은 1997년 4월부터 9개월간 정책연구를

수행했다.연구내용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전망과 관리방향,중･저준

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부지확보,국민이해 및 지

역협력,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로 구분하고,국내외의 관리동향을

파악하여 정책방향 및 기술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이후 1997년 6월 13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제 24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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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이 계획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 기

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1998년 9월 30일 제249차

원자력위원회에서 국가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을 의결했다.주요내

용은 2008년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을 건설하고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약 60만

평 규모의 부지를 유치공모 또는 사업자주도 방식으로 적기 확보

한다는 내용이다.또한 종합관리시설 건설에 있어 부지선정 전까

지 처분시설 개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사용후핵

연료 중간저장시설 준공 시까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자체 저장

시설을 확충하여 관리한다는 세부방침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유치공모 방식으로 추진

하기로 했다.지역주민과의 합의과정이 없는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는 성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

중하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였다.또 유치 희망

지자체가 없거나 적격 후보지가 없을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

업자가 적격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와 한전은 2000년 6월 27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

지유치 공모를 발표했다.유치신청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기초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고 부지 규모는 약 198만㎡(약 60

만평)로 약 79만㎡(약 24만평)정도의 정지면적 조성이 가능한 임

해지역이어야 하며,과학기술부 고시에 규정된 자연 환경,인문･사

회적인 제요건 등 관련 법령상의 부지위치기준에 부합된 지역으로

하였다.유치공모기간은 2000년 7월부터 2001년 2월 말까지며,응

모부지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지적합성조사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 부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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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종 선정지역에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며,건설기간 및 운영기간을 통해

약 2,12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보다 부지 유치공모를 4개월 더 연장하여 2001년 6월 30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유치공모 마감결과 영광,강진,진도,고창,

보령,완도,울진 등 7개 지역이 유치청원을 했다.그러나 이후 완

도는 청원을 자진 철회하였고 다른 지역은 지방의회 및 지자체장

이 주민청원을 기각함으로써 자율유치에 실패했다.

그러나 자율유치공모로 인해 방사성폐기물 부지에 대한 지역주

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호전되는 등 사업이해 저변확대와 중

앙언론의 사실에 근거한 긍정적 보도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확산되었고,환경단체의 반대 명

분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찬반주민간의 갈등,민-민갈등으로 지역사회를 분열시킨다

는 여론과 함께 국가사업 수행 책임을 지자체로 전가한다는 부정

적인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로써 부지선정 방식은 자율유치공모 방식에서 사업자 주도 방

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7)7차 추진 (한수원의 사업추진 및 사업자 주도방식 전환,2001.12∼2003.6)

2001년 4월 1일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주체였던 한전이 전력

산업구조개편에 따라 6개 발전회사 및 전력거래소로 분리되면서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주)]이 방사

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승계했다.

한수원(주)은 유치공모 방식이 실패하자 2001년 8월 6일 ‘사업자

주도 방식의 부지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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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지 도출을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과 체결했다.그리하여 2001

년 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임해지역 47개 시･군,244개 읍･면

을 대상으로 단계별 검토 과정을 통해 최종 후보부지로 경북 울진

군 근남면 산포리,경북 영덕군 남정면 우곡리,전남 영광군 홍농

읍 성산리,전북 고창군 해리면 광승리 등 4개 지역이 도출되었다.

2003년 2월 4일 제252차 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의 지리적

분포 등을 감안할 때 복수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운영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제249차 원자력위원회(’98.9.30)에서 결

정한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을 일부 변경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는 동･서해안에 각

각 1개소로 선정하되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도출된 후보부지를

대상으로 향후 1년간 지질 조사와 환경성 검토,그리고 적극적인

지역협의를 거쳐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최적격 부지를 선정하고,

최종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키로 했다.

2003년 2월 5일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부처

장관과의 공동담화문을 통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4개 후보지역

을 발표하고 향후 확정될 최종부지 지역에는 관련법에 따라 약

3,000억원 규모의 지역지원금은 물론 범정부적 차원에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각종 국가사업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과 관광개발 및 지역특화사업 등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후보 지역에서 반대활동이 전개되자 정부는 양성자기

반공학기술개발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2003

년 5월 1일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는 중앙일간지를 통해 ｢방사

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확보 사업과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연계추진｣공고문을 발표했다.

이는 용역을 통해 도출되었던 4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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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키로 한다는 내용과 4개 후보지 이외

지역에서 유치신청 할 경우 후보부지 도출 용역보고서 상의 도출

단계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되,동일 단계 내의 복수 지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보고서상의 순위와 부지조

사 결과 등을 감안하여 선정키로 하였다.

그러나 울진･영덕･영광･고창 4개 후보지역에서 반대단체의 강한

반발로 부지조사를 위한 시추조사마저 실시하지 못했다.

8)8차 추진 (전북 부안군 단독 유치신청,2003.7∼2003.12)

정부는 2003년 6월 4일 서울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대표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성격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 전

북도 및 군산시,부안군,장흥군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깊은

관심을 보였다.

2003년 6월 27일 정부는 부지선정 변경 공고안을 발표했다.기존

4개 후보지역 이외의 지역이라도 부지조사를 완료하여 부지 적합

성을 확인하고 2003년 7월 15일까지 유치신청을 할 경우 울진･영

덕･영광･고창 등 4개 후보부지와 동일한 우선권을 인정키로 했다.

이는 사업자주도 방식을 접고 완전한 자율유치 공모방식으로의 전

환을 의미했다.부지선정 절차도 1개 지역 지방자치단체만 신청한

경우 부지조사 결과 적합 판정 시 최우선적으로 최종 부지로 선정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렇듯 부지선정 절차 변경으로 군산･장흥･삼척･부안 등에서 관

심을 보였으나 군산은 해양물리탐사 과정에서 활성단층 징후가 발

견되었고 장흥,삼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미온적인 자세로 유치

신청은 무산되었다.

한편,2003년 6월 5일 위도주민 10여명은 주민 80% 이상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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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전북도와 도의회를 방문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유치 신

청서를 발표하고 도의 지원을 요구했다.그러나 부안군의회에서는

이를 부결시켰고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찬성세력의 의견을 받아들

여 당시 부안군수와 부안군의회 의장은 2003년 7월 14일 산업자원

부를 방문하여 ‘부안군 위도면 치도리 일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유치신청서와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이로써 2003년 5월 1일 양성자기반공학기

술개발사업 연계추진과 4개 후보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유치공

모는 전북 부안의 단독 유치신청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부지선정위원회｣는 7월 15일 1

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위도지역 현장답사

와 부지환경조건,사업추진여건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7월

24일 부안군 위도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최종후보부지로 선정

발표했다.

그러나 부안에서는 군의회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군수 단독의 유

치신청으로 방폐장 건설사업이 추진되자 대대적인 반대활동이 전

개됐다.환경단체,농민회,종교단체 및 핵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

민대책위는 지속적인 대규모 촛불시위와 격포항 해상시위,부안∼

전주간 국도 차량시위,부안군내 초･중･고교 학생 등교거부 등의

반대활동을 통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위도유치 백지화를 요

구했다.심지어 내소사에서 부안군수를 폭행하는 불미스런 일까지

발생하였다.

2003년 10월 3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하에 부안 반대대책위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 백지화나

전면추진’과 같은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원칙으로 하는 ｢부안 民･

政 대화기구｣구성에 합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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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가 발족되어 몇 차례 회

의를 개최했으나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2003년 말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다.

9)9차 추진 (주민투표제 도입,2004)

정부는 부안군 유치신청 이후 부지선정 과정에서 논란의 핵심인

주민의견 수렴과정 없는 지자체장의 독단신청을 부안에서의 실패

원인으로 분석하고,주민투표 도입과 주민의견 수렴 등 민주적인

절차를 보장한 새로운 사업추진 정책을 수립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 12월 10일 ｢부지선정과정에 주민투표

도입｣과 ｢타 자치단체에 대한 기회부여｣등을 골자로 하는 유치신

청 보완방침을 발표했다.따라서 부안군 외에도 방사성폐기물 관

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유치신청

을 할 수 있으며,예비신청을 마친 부안군도 타 자치단체와 마찬

가지로 새로운 절차에 따라 찬･반 주민간의 자유토론과 주민투표

를 통해 유치신청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2004년 2월 4일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신규유치공

모를 공고했다.주민투표를 거쳐 연말까지 후보 부지를 선정하며

부지조사 단계부터 건설 및 운영까지 제도적으로 주민에 대한 참

여를 보장하였다.신규 유치공모에 따라 유치신청 마감기한인 5월

31일까지 울진･고창･군산･영광･완도･장흥･강화 등 7개 시,10개

군 지역에서 유치청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방사성폐기물 사업 유치공모 예비신청 마감일인 9월 15

일까지 예비신청을 접수한 결과 해당 지자체장이 지역 내 갈등을

우려하여 예비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이 또한 무산되고 말았다.

한편 부안반대대책위는 대책위 주관으로 2004년 2월 14일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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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주민투표를 실시했다.위도를 제외한 36개 투표소에서 독자적

으로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유권자 52,108명중 37,524명이 투표에

참가(투표율 :72.01%)하여 투표자 91.9%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

설 유치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반대대책위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사적인 주민투표에 대

해 공적인 주민투표가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찬반세력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부안군도 11월 30일

주민투표 시한을 넘김에 따라 결국 주민투표는 실시되지 못했다.

3.중･저준위방폐장 부지선정(10차 추진,경주)

1)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변경

1986년부터 9차례에 걸쳐 추진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사업추

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부족과 시민

환경단체의 반대운동이었다.따라서 정부의 부지선정사업은 민주

성 및 투명성 확보에 이어 어떻게 국민이해 증진활동을 펼쳐 수용

성을 높이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2004년 12월 17일 제253차 원자력위원회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

물처분시설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분리하여 추진토록 결

정했다.당시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 중인 중･저준위방사성폐기

물은 2008년 말부터 포화가 예상되어 처분시설 건설이 시급한 상

황이었다.또한 영구처분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으며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 운영돼 시설 안정성에 대해서도 입증

된 상황이었다.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상대적으로 포화시점에 여유가 있고 국가

정책 방향과 연계되어 있어 중간저장시설 건설 등을 포함하여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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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주민수

용성,포화시점,사회적 논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중･저준위방사

성폐기물처분시설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분리하여 추진

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은 영구처분시설 준공 시까지 각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서 저장･관리하되,처분시설이 건설될 경우 단계적으로 이송

하여 영구처분하며 설비개선,운영 최적화,감용기술 개발 등을 통

해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원자력발전소 이외의 산업체,연구시설,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

는 방사성폐기물은 현재의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저장 관리

하되,처분시설이 건설될 경우 단계적으로 이송하여 영구처분토록

하였다.또한 연구용원자로의 제염,해체로 발생되는 중･저준위방

사성폐기물은 영구처분시설이 건설될 때까지는 현지에서 자체 저

장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부지는 2008년까지 관련시

설의 준공을 위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단수 또는

복수로 선정하되 부지 규모는 입지 여건 및 처분방식에 따라 결정

토록 하였고,영구처분시설 부지에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시설 등을 함께 수용토록 했다.

부지유치는 유치공모 또는 지정방식,그리고 두 가지 방식을 병

행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주민의 민

주적이고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하는 절차로 추진하며,설명회 및

토론회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

다.또한 부지선정 계획,부지조사 결과,부지선정 과정 및 영구처

분시설 건설계획 등을 공개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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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주민고용 등 사업자

가 이행할 수 있는 간접지원방안도 병행하여 검토,추진토록 하였

다.

그리고 유치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유치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토록 하고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사

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며,시설의 안전성에 대하여 주민들이 확신할 수 있도

록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운영하고 주민 건강진단 및 역학조사를 정

기적으로 실시토록 하였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임시저장고의 저장공

간을 확충하여 2016년까지 각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자력발전소별로 조밀저장대 설치,호기간 이동,건

식저장소 추가 설치 등으로 임시저장 공간을 확충하고,사용후핵연

료의 처리,처분과 관련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이와 함께 중간저장시설 건설 등을 포함하여 사용후핵연료에 대

한 종합적인 관리 방침을 국가정책 방향,국내･외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진하

되,원자력발전소 부지내의 임시저장시설이 2016년부터 포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적기에 추진방침을 결정토록 했다.

2)유치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2004년 4월 22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 유치지역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방침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통해 7월 13일 입법예고했다.그러나 부지선정 절

차가 지자체장들의 예비신청 포기로 무산됨에 따라 정부는 중･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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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위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를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을 골자

로 하는 신규대책을 확정하였다.아울러 유치지역 지원내용과 주

민투표 실시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절차공고 전에 제정키로 결정

하고 특별법 명칭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

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다.

이 특별법은 2005년 3월 2일 제253차 임시국회 의결을 거쳐

2005년3월31일 법률 제7444호로 공포됐다.‘유치지역지원 특별법

(안)’은 기존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중 지역지원 관

련 내용들을 흡수하되 지원대상 범위를 유치지역 전체주민으로 확

대하고 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토

록 하는 등 유치지역 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한 실질

적인 지원책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유치지역 지원대상 지역을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률’상 시설이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기존 거리개념에서 시･군･구 단위 행정구역으로 변경하여 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재원 확보 차원에서 ‘반입수수료’규

정을 신설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 배출

사업자에게 방사성폐기물 양에 연동하여 반입수수료를 징수하고,

그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금액을 매년 유치지역 지원 용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며,나머지 금액은 사업자가 전기요금 보조,

육영사업 등 독자적인 주민지원 사업에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유치지역이 정해지면 사업자는 3천억원의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을 유치지역에 제공하고 유치지역 지방자치단체 장은 특별지원금

을 지역개발,관광 진흥,농수산물 판로지원,지역주민의 소득증

대･생활안정･복리증진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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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별지원금과 반입수수료로 조성된 지역지원사업 재원을

유치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국･공유재산의 대부,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지역 업체와의 의

무공동도급계약,지역주민 우선고용 등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다

양한 특례규정도 도입하였다.관리시설 설치지역 내의 토지･건물

또는 광업권･어업권 등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이를 적정기준에 따

라 보상하는 한편,관리시설 설치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민을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토록 했다.

그리고 지역지원사업의 심의･의결을 위해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와 ‘유치지역지원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범정부적 지원체

계를 구축토록 하였다.

한편 특별법 제 7조에서 주민투표를 유치지역 선정의 필수절차

로 규정하는 한편,부지선정 과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

도록 하였다.

정부는 주민투표절차 개시 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주민투표 실시요구가 있기 하루 전인 2005년 9월

14일 대통령령 제19047호로 공포하였다.

3)부지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정책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그간 수차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훼손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일

은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부의 부지 선정 과정을 관리해 나갈 민간전

문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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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치지역 선정계획,부지

조사결과,선정과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한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선정위

원회｣를 구성하고,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부지선정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기능,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

였다.

2005년 3월 11일 정부는 인문･사회분야,과학･기술 분야,법조계,

언론,시민단체의 명망 있는 16인의 인사를 위원으로 하는 ｢중･저

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운영규정을 통해 산업자원부 장관의 자문기구

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지선정기준 및 적합성 평가기준을 수립

하여 부지선정 절차 전반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

로 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유치지역 선정계획 및 절차에 관한 사항,부지

조사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기타 부지선정에 관하여 산업자원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① 부지적합성소위원회,② 부지선

정기준소위원회,③ 여론조사소위원회,④ 대외협력소위원회 등 4

개의 소위원회를 두었으며,부지적합성소위원회와 여론조사소위원

회에는 각각 지질,환경,토목 분야의 학계 전문가 5명과 언론,통

계학,사회학의 학계 전문가 3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부지적합성소위원회는 현장조사를 병행하며 부지 안전성 및 사

업추진여건 평가,부지선정기준소위원회는 부지선정기준과 절차

마련,여론조사소위원회는 여론조사 대상지역 선정 및 여론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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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론조사시기 검토,대외협력소위원회는 위원회 홈페이지 제

작,자체활동내용 대언론 브리핑 등 대외홍보 등 소위원회 별로

업무를 할당하여 전문성,신뢰성을 제고하였다.부지선정기준은 부

지안전성,사업추진여건,주민수용성(주민투표)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틀을 마련하였다.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에 의해 부지가 선정되도록

부지안전성과 사업추진여건 등 부지적합성을 평가하여 제척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일정수준 이상의 평가기준을 만족시키면 주민투표

를 통해 가장 높은 찬성률을 얻은 지역을 후보부지로 선정하도록

하는 단계별 부지선정기준을 도출하였다.

부지선정위원회는 유치관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전부지

조사 수행 방침을 밝히고 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경기도 및

순수도서지역,제주도,울릉도 등 원거리 도서 지역 등을 제외한

전국 총 122개 지자체에 부지선정절차가 공고되기 이전 부지조사

협조요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2005년 4월 8일 군산을 시작으로 사전 부지조사에 관심을 보인

경주,울진,영덕,포항,삼척 등 6개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이들 지역 9개 부지에 대하여 사전부지조사 및 부지적합성조

사를 수행하였다.부지적합성(부지안전성+사업추진여건)을 확인하

기 위하여 부지적합성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쳐 이들 부

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조사과정에서 일부지역에서

반대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시추조사 반대가 있었으나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진행되었다.

2005년 8월 말 경주,군산,영덕,포항 등 4개 지자체의 유치신청

후 부지적합성소위원회는 4개 지역에 대한 부지적합성 최종 평가

를 수행하였다.부지선정위원회는 4개 지방자치단체 및 대상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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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두 방문하여 사업추진 여건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수행하였

고,그간 부지적합성소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부지안전성에

대한 최종검토를 수행한 결과 4개 유치신청지역 모두 부지안전성

에 제척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지질･지하수･자연환경･부지환경 등이 양호하여 권고기준에도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수송 용이성,자연 및 사

회 환경,부지 조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부지적합성 평가결과는 2005

년 9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었다.

4)부지 선정

정부는 2005년 6월 10일 국정현안정책조정위원회의를 통해 부지

선정 절차와 진행일정을 최종 확정하고 2005년 6월 16일 산업자원

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선정 등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다.

절차공고에 따른 부지선정 절차 및 일정

공 고  유치신청  
주민투표

요구
 

주민투표
발의

 
주민투표

실시
 

최종후보
부지선정

(’05.6.16) (8.31까지) (9.15까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산업자원부 장관

에게 유치신청

※ 신청지역이 2곳 이하일 경우 경쟁구도 조성을 위해 부지선

정위원회가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대상지역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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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② 주민투표 대상지역에 대하여 부지선정위원회가 부지안전성 및

사업추진 여건 등 부지적합성 종합평가

③ 부지가 적합하다고 평가된 지역에 대해 산업자원부 장관이 주

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요구

④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

견수렴을 거쳐 주민투표 발의 여부 결정

⑤ 발의 지역에서 동시에 주민투표 실시

⑥ 투표권자 1/3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을 획득

한 지역 중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후보부지로 선정

2005년 8월 31일 유치신청 접수마감 결과 경주,군산,영덕,포항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산업자원부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그간 유치신청에 관심을 보였던 울진과 삼척

은 의회의 유치동의안 부결로 인하여 유치가 무산되었고,부안 역

시 부안군의회의 의장 직인 미비 등의 이유로 8월 23일 신청서가

반려된 이후 신청서 필수요건인 군의회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해

유치신청서 접수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지자체 부지 위치 부지평가결과 유치신청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양 호 ’05.8.16

군산시 소룡동 비응도 양 호 ’05.8.29

포항시 죽장면 상옥리 양 호 ’05.8.29

영덕군 축산면 상원리 양 호 ’05.8.29

<표 3-4>유치신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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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방자치단체간 치열한 부지유치 활동 과정에서 상호 비방

과 부재자 투표에 대한 문제점 제기 등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유

치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안전성이 보장됨에 따라 당초 투표

율이 저조하리라는 예상과 달리 2005년 11월 2일 경주,군산,포

항,영덕 등 4개 지역 332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경

주시가 89.5%의 가장 높은 찬성률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

설 최종 후보부지로 선정되었다.

구 분 경주시 군산시 영덕군 포항시 계

총 선거인수 208,607 196,980 37,536 374,697 817,820

투표인수 147,625 138,192 30,107 178,586 494,510

-부재자 투표

(신고자)

70,521

(79,599)

65,336

(77,581)

9,523

(10,319)

63,851

(82,637)

209,231

(250,136)

-기표소 투표 77,115 72,856 20,584 114,735 285,290

투표율(%) 70.8 70.2 80.2 47.7 60.5

찬성률(%) 89.5 84.4 79.3 67.5 -

<표 3-5>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 주민투표 결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선정은 19년간 표류하였던

최장기 국책사업이 최초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됨으로써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사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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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추진지역 추진내용

1차
(’86년~’89년)

울진,영덕,영일
•문헌조사를 통해 3개 후보지 도출
⇒주민소요로 지질조사 중단

2차
(’90년~’91년)

안면도
•충남 안면도 고남지역 비공개로 조사
⇒주민소요로 백지화

3차
(’91년~’93년)

안면도(2차),
영일군 청하면 등

•유치자원지역 공모 및 고성,장흥 등
6개 후보지 도출
⇒주민소요로 실패

4차
(’93년~’94년)

울진군,장안읍
•울진 등 3개 유치신청지역에 대한
지역지원사업 제시
⇒주민 소요로 실패

5차
(’94년~’95년)

굴업도
•굴업도를 처분장부지로 지정고시
⇒활성단층이 발견되어 지정고시 해제

(’97년 1월) 사업추진체제변경
•과학기술부(한국원자력연구소)
→ 산업자원부(한국전력)

6차
(’00년~’01년)

영광,고창,강진,완도,
진도,보령,울진

•전국 46개 임해지역 지자체 대상으로
유치 공모
⇒7개 지역에서 유치청원 했으나 신청
지자체 전무

7차
(’02년~’03년)

울진,영덕,고창,영광
•울진,영덕,고창,영광 등 4개 후보지
도출
⇒ 자율유치 방식으로 전환

8차
(’03년)

부안,울진,영덕,영광,
고창,군산,장흥,삼척

•유치공모 통해 전북부안 단독공모
⇒ 반대주민 소요로 난항

9차
(’04년)

울진,영광 등
7개 시 군,10개 지역

•주민투표제도 도입 및 7개 시･군 10개
지역 유치청원
⇒ 예비신청 전무

10차
(’05년)

경주,군산,영덕,포항
•유치지역지원특별법 공포(’05.3.31)
•주민투표 실시(’05.11.2)및 경주시
부지선정(’05.11.3)

<표 3-6>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추진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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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ACF를 활용한 분석

1.외부 변수

1)안정적인 외적변수

ACF모형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외적변수로 문제영역의 기

본속성,기초적 사회문화적 가치와 사회구조,법적구조,자연자원

의 기본적 배분을 들 수 있다.방폐장 입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외적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다소비구조와 부

존 자원의 한계를 들 수 있다.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규모

이면서 에너지소비는 11위 특히 석유의 소비는 7위에 이르는 에너

지 다소비국가이다.반면 부존 자원으로는 석탄 7억톤 정도가 전

부이다.이로 인해 사용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는 97%에 달해 에너

지 관련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에너지 자원의 공급이 불안정하

게 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1970년대 전세계를 강타한

오일쇼크 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도입하여 현

재 국내 총전력 생산의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또한 원자력발

전은 가동중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로 평가되고

있으며 적은 연료(우라늄)으로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즉 석탄 화력을 비롯한 다른 발전 형태보다 연료비가 싸기 때문에

월등히 경제적이다.

방폐장 입지 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사회문화가치 및 사회구

조는 우리나라 정치 체제의 권위주의를 들 수 있다.우리나라는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된 80년대까지 권위주의체제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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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님으로써 정권에 반대하는 집단과 사회세력들의 활동이 억압

받고 정부 정책이 독단적으로 결정되고 일방적으로 집행되는 경우

가 많았다(양승일,2006:124〜125).이처럼 강력한 권위주의체제하

에서는 하향식 정책결정이 주를 이루게 되고,정부는 이익집단들

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자세로 억압적 태도를 취하였다.

또한,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강할 경우 물

리적인 강제력을 동원해 억압하는 경우가 많았다.방폐장 입지 정

책의 경우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자주도 정책 추진 방식을 채

택하면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극렬한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정부의 방폐장 정책,원자력 발전과 방폐장의 과학적 안전성

에 대한 신뢰 부족에도 기인한다.

방폐장 입지 정채고가 관련한 법적 구조를 살펴보면 1984년 제

211차 원자력위원회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원칙’을 의결하고

1986년 원자력법에 방폐장 정책의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이

때 과학기술처가 소관부처이고 전담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소였다.

1993년 12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

원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의결하여 지역 지원의 제도적 보장

및 부지의 시설지구 지정 절차를 규정하였다.정부는 유치관심지

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폐장 유치에 따른 안

전성,절차적 민주성,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5년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이를 통해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민간인 17인을 위원으

로 구성하고 부지선정에 관한 제반절차의 관리·감독 및 총괄을 하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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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역동적인 외적 변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원자력 발전을

지속하며 임시저장고의 포화상태가 시급해지 점을 사회경제적 조

건으로 들 수 있다. 중·저준위 방폐물은 경주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서 관리할 계획이며,사용후 핵연료는 공론화를

거쳐 처리방식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관리계획을 추진 할 계획이

다.방폐물은 오랜 기간 동안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공학적

안전설비를 갖춘 관리 시설에 안전하게 처분해야 한다.1)중·저준

위 방폐물과 사용후 핵연료는 현재 원자력발전소 내의 임시저장고

에 보관하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환경정책 집행을 좌우하는 요인으로서 일반국민의 환경의식 성

장과 환경가치에 대한 중시현상을 들 수 있다.이는 지역에서도

자연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광 등 환경적인 접근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또한 님비현상 등 지역이기주의 심화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

한다.방폐장 같은 기피시설의 입지정책은 국가 및 사회적인 차원

에서 그 필요성이 확실하고 국민 전체에게는 이익을 제공할 수 있

지만,부정적 외부효과의 초래는 불가피하다.다시 말해,방폐장이

들어서는 지역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주민 생존권에 대한 불안,

지가하락,농 수축산업의 생업 지장 등의 부담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방폐장 정책은 편익의 공유화와 부담

의 사유화라는 대립적 논리를 내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방폐장 입지 정책은 1986년 처음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으

로 여러 정부로 이어오면서 여러 번의 정권교체와 지배집단의 변

1)처분 :방사성 물질이 분산되지 않도록 고체로 만든 후 철제 드럼이나 콘크

리트 용기에 넣어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암반속 동굴에 격리함으로써 생태

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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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겪게 된다.또한 주관담당부처도 과학기술부에서 산업자원부

로 교체되었다.1996년 6월25일 제24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

사업 추진체제 조정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의 실행을 위하여 과

학기술부에서는 원자력연구개발 기금의 신설 및 방폐물관리기금의

폐지,방폐장 입지 정책 수행체제의 조정,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

등 안전규제 강화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법 개정(안)을 마련

하였다.제245차 원자력 위원회에서 방폐장 입지 정책이 이관되면

서 소관부처가 과학기술부에서 산업자원부로 조정되고,사업주체

도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한국전력공사로 변경되었다.

방폐장은 경주로 최종 선정되기까지 그동안 무력시위와 폭력사

태로 번졌고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등 주무부처 장관들이 퇴진

하는 사례도 발생했다.1990년 ‘서해과학연구단지’라는 명칭으로 충

남 안면도에 방폐장 건설을 검토하면서 비밀리에 추진되었는데 11

월 안면도가 방폐장부지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권

력과 주민들간에 격렬한 충돌이 있었고， 결국 사업계획은 백지화

되었다.안면도 주민 1만여명이 방폐장 건설에 반대시위 및 경찰

지서 를 방화하였다.정부는 시위 사흘 뒤에 계획이 없음을 해명

하고,당시 정근모 과학기술처 장관이 사퇴하였다.

2003년 7월14일에는 김종규 부안군수가 산업자원부에 방폐장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군의회의 부결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

렴하려 하지 않고 독단적인 유치를 강행해 부안 지역주민들이 반

대했다.부안군 위도면을 방폐장 부지로 선정하려고 하면서，정부

와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위도지역 주민들에게 현행법상 불가

능한 현금보상약속을 했다가 철회 했다.현재는 힘들지만 특별법

을 개정해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그 후에도 위도 주

민들 사이에는 ‘주식으로 보상하겠다，대출이 된다’는 등의 부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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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들이 흘러 다녔다.부안사태가 강력한 부안군민들의 반대

에 부딪히면서 정부는 방폐장 유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력을 투입하는 방식을 택했다.그리고 결국 2003년 12월

10일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이 부안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

에 이르렀다.

또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결정 및 영향은 사업자주도에서

수용자중심으로 변하면서 주민투표제의 최초 도입을 들 수 있다.

그동안 부지선정정책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나 주민에게

수용여부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방식이 도입되면서 점차 지방정

부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었으며，정책 수용 결정 과정에서 시민사

회단체를 비롯하여 다양한 이해 관계세력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2.정책옹호연합의 형성과 신념체계

1)행위자

정책에 대해 의견이 다른 집단이 연합을 형성하여 서로의 논리

를 정책에 적용시키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온다

는 것이 ACF모형이다.ACF모형에서는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정책하위체계가 형성되며,정책하위체계 내부에는 해당 정책에 대

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다수의 연합이 형성된다고 가정한다.

ACF모형에서는 연합의 구성원으로 공․사를 막론하고 그 정

책과 관계가 있는 모든 행위자를 연합의 구성원으로 본다.하지만

모든 행위자가 연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다.ACF

모형에서는 정책참여자가 신념을 변경시키는데 있어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가정하고 있다.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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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해당 정책 영역에 전문화된 행위자를 정책과정의 핵심

적 경기자로 본다(남궁근,2008:560).방폐장 입지 선정 정책 사례

에서 정책하위체계 내의 연합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방폐장 유치 찬성 연합과 방폐장 유치 반대 연합이다.

방폐장 유치 찬성 연합은 방폐장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와 원자

력발전 사업자이며 방폐장 건설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을 연합의 주체로 볼 수 있다.그밖에 정책 행위자로는 부안군

위도면 주민들이 구성한 방폐장위도유치위원회,애향운동본부,바

르게살기협의회,새마을지회 등 지역단체 중 방폐장 유치에 찬성

하는 단체들로 이루어져있다.

방폐장 유치 반대 연합은 방폐장 유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

과 그들을 대표하는 지역단체를 연합의 주체로 볼 수 있다.부안

의 경우 ‘범부안반대대책위’를 방폐장 유치 반대 연합의 주체로 볼

수 있다.그밖에 정책 행위자로는 원자력발전이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자력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환경단체,원불교 교무,천주교 신부,불교 스님,수산업에 종사하

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지역민 등이 있다.

방폐장 유치 반대 연합의 대부분은 지역주민들이다.그렇기 때

문에 방폐장 유치 찬성 연합에 비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성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시민단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특히 환경운동연합은 환경과 관련

하여 거의 모든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규모 있는 시민단체로

서 정책 관련 지식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

는 역할을 하였다.지역의 의료인협회,공무원 직장협의회,변산면

이장단협의회,재경 부안군향우회 등 지역단체들도 방폐장 유치

반대 연합에 참여하였다.부안군 농협 조합장 등 지역인사들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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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내며 방폐장 유치 반대 연합에 참여하였다(부안반핵대책위,

www.nonukebuan.or.kr).

방폐장 입지정책 사례에서 일반적인 정책 사례와 다르게 특별

한 점은 두 연합 중 한 곳에 정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선

행연구에서 본 사례의 대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연

합이 서로의 논리를 정책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정부에게 의견을

표출한다.이번 사례에서는 정부가 한쪽의 연합에 속해 있는 형태

로서 방폐장 유치 찬성 연합의 전략이 바로 정책의 변화로 나타난

다고 할 수 있다.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방폐장 유치 찬성 연

합의 논리만이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정부가 한쪽 연

합에 속해 있다는 것부터 이미 중립을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오히려 이러한 점이 방폐장 유치 반대 연합의 논리가

직접적으로 정책결정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정책옹호연합은 원자력발전과 방폐장 건설을 찬성하는 옹호연

합과 반대로 원전 및 방폐장 건설에 반대하는 반핵옹호연합으로

나누어진다.지자체,지방의회,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역 주민의

경우 방폐장 유치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지면서 서로 대

립하게 된다.구체적으로 관련 집단을 보면 아래〈표 3-7>과 같

다.방폐장 찬성연합은 정부와 유관기관을 포함한 집행주체와 매

개주체의 원자력 관련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들로 구성된다.또한

방폐장 유치찬성 지자체,지방의회,지역정치인,지역주민들로 구

성된다.반면,방폐장 반대 연합은 시민단체,반핵환경단체와 비판

적인 언론과 방폐장 유치반대 지자체,지방의회,지역 정치인,지

역주민들로 구성된다.두 정책 옹호연합은 양극단으로 대립적으로

정책 하위체계를 구성한다.



-80-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집행주체

　

　

정부

원자력위원회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기관

　

한국수력원자력 (주)

한국방사성 폐 기물관리 공단(사업 자)

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매개주체

원자력전문가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전문가(대학 교수,연구원 둥)

에너지전문가 에너지전문가(교수,연구원 둥)

업계 종사자 원자력발전,비발전 분야 종사자

언론계 언론

정계 정당 및 국회의원

여론선도층 여론선도층

NGO
친핵단체,시민/환경단체

반핵단체,시민/환경단체

일반국민 전국의 처분장 비해당지역 주민

수용주체

지자체 및 지방의회　
광역/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여론선도층　
해당 지역 여/야 국회의원

지역 유지

지역주민　
원전지역주민(울진,월성,고리,영광)

기타 해당 지역주민(경주 둥)

<표 3-7>방폐장 입지정책 관련 행위자 속성 분류

2)신념

방폐장 찬성연합과 반대연합의 신념체계를 규범적 핵심과 정책

핵심,2차적 측면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의〈표 3-8>와 같다.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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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입장이 친핵과 반핵,경제논리와 환경논리의 양극단으로

갈라져 대립적인 양상으로 그동안 화해,조정보다는 갈등 대치상

황의 연속이었다.원전 찬성연합의 정부와 원전사업자,원자력전문

가는 방폐물은 일반 쓰레기와 달리 악취,먼지,침출수 등이 전혀

없으며 지진이나 홍수,산사태 등 천재지변이 발생해도 안전에 문

제가 없도록 설계·건설한다고 주장한다.원자력기술자들은 이를 위

한 기술개발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이미 오래 전에 상

용화된 기술로 영국,프랑스,미국,일본,독일 등 많은 나라에서

수십년 동안 안전하게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원

자력문화재단,2010:37).

반면，방폐장 반대연합의 반핵단체는 방폐물 대신 핵폐기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원자력계와 규제시스템에 대한 불신，후보부

지 지역공동체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고준위폐기물의 경우，

아직 어느 나라도 방폐장을 건설，운영해본 경험이 없으며，중·저

준위 폐기물의 경우에도 일부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있으나 방

사능 누출 등 환경오염을 경험하면서 충분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핵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약 300년에서 1

만년에 이르는 장시간동안 관리，처분과정에서 안전성과 환경오염

의 우려를 일으킨다.또한 핵폐기물 관리， 처분에서의 불확실성

은 윤리，정치적 문제를 야기하며，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세대간

형평성，소수 공동체들에 대한 차별，위험 부담자와 편익 수혜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일으키게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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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방폐장 입지정책 옹호연합의 신념체계 구분

신념 체계 방폐장 찬성연합 방폐장 반대연합

규범적

핵심

방폐장 건설 필요성,당위성 및

시급성,안전성

원전의 안전성,경제성,효율성

지역균형발전

방폐장 건설의 위험성 원전의

위험성 및 반핵논리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 반대 지역이기주

의

정책핵심

방폐장 건설 추진

원자력발전 증가/추가 원전건설

지역개발 및 지역지원

방폐장 건설 중단 및 핵폐기

주장 신규 원전건설 중단 신

재생에너지 개발과 대체론 요

구

2차적(도구

적)측면

유치 지역지원을 위한 특별지원

금 및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핵폐기물 저장용량 포화론 비

판 둥 지역주민 여론수렴 부

족 비판

3)자원

ACF의 정책하위시스템에서 연합은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전략을 구사한다.전략은 연합의 정책신념과 자원을 바탕으로 만

들어 진다.전략을 사용하기 위한 자원으로는 물질적인 자원과 인

력자원,그리고 시간 등이 있다.

방폐장 입지 선정 정책 사례에서는 일반적인 정책과는 다르게

일정한 지역에 특정되어 있다는 점이 물질적인 자원과 인력자원의

활용에 영향을 준다.필요한 자금의 모금에 있어서도 전국적인 규

모로 모금을 하는데 제한이 있으며,인력자원의 모집에 있어서도

일부 전국적인 규모의 시민단체나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지역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1)물질적인 자원

방폐장 유치 찬성 연합의 주요 행위자는 정부이다.정부는 정책

을 집행하는데 소요되는 자원으로 국가 예산을 이용한다.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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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유치 반대 연합의 경우는 지역 주민 대표 단체가 주요 행

위자로 필요한 물질적 자원의 대부분을 지역 주민 또는 지역 단체

의 후원금에 의존한다.

물질적인 자원의 규모에서는 방폐장 유치 찬성 연합이 압도적

이라고 볼 수 있다.방폐장 유치 찬성 연합은 지역지원금으로

3000억원을 제시하였지만 방폐장 유치 반대 연합의 경우 주민투표

를 위한 경비로 쓰일 3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후원금을 모집하는 것에서 그 규모부터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2)

(2)인적자원

방폐장 유치 찬성 연합은 국가 예산을 이용한 인력과 공무원

또는 경찰력 등 정부 인력의 사용이 가능하다.반면에 방폐장 유

치 반대 연합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

이다.이는 물질적인 자원과도 연결된다.후원금을 통한 운영이 되

고 있는 실정에서 모든 행사에 필요한 인력을 자금을 통한 모집이

힘들 수밖에 없다.

물질적인 자원과도 관련이 있는 인력 자원의 사용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타 자원봉사자들에 의존해야 하

는 방폐장 유치 반대 연합이 열세를 보인다.

2)‘부안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민투표를 치르기

위해서는 최소 3000여 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중앙정부와 전북도,부안군

등이 투표관리위 주관의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한 상태여서 국가 예산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이 비용은 투표 공보,투표 안내문,투표

용지,찬반측 선전물 등 4∼5종의 인쇄물 제작과 우편요금,투표소 설치 등

에 쓰여질 예정이었다.투표관리위는 이를 마련하기 위해 자체 홈페이지에

후원금 모금 글을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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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방폐장 유치 찬성 연합은 2008년부터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포화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폐장의 건설이 시급한 상황임을 주

장하고 있다.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력량이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폐장의 건설이 늦

어지면 우리나라가 심각한 전력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방폐장 유치 반대 연합은 방사성 폐기물의 위험성을 강

조하며,원자력 발전 자체를 막기 위해서 방폐장의 건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 부안지역을 포기

하고 다른 지역에 유치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

책을 강하게 추진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오히려 방폐장 유치 반대 연합에게는 민주주의 시대에 반하는 행

위로 정책 추진을 반박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4)전략

(1)옹호연합 주체 간 전략적 대응 과정

① 상징전략

상징전략은 두 연합이 자신들의 논리를 세우기 위한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한다.

방폐장 유치 찬성 연합은 상징전략으로 국가에너지안보를 내세

우며,방폐장 유치 반대 연합의 행동을 지역이기주의로 몰아세웠

다.그에 대해 방폐장 유치 반대 연합은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을

내세워,환경보호를 위해서 원자력발전을 중지해야하며 그러기 위

해서 방폐장의 건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그리고 부안 지

역 이외의 전국 어느 지역에도 방폐장이 들어서게 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지역이기주의가 아님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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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했으며,부안군의회에서도 부결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안군수 독단으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였

으므로 자율유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이에 대해 방폐장

유치 찬성 연합은 위도주민 80%의 서명을 받았으며,현행법상 지

방자치단체장이 신청을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폭력을 동반한 과격 시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대화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

가 있으며,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경찰력을 동

원한 과잉 진압과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는 정부는 민주주의

에 어긋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방폐장 유치 반대 연합은 평화적인 해결책으로 주민투표를 통

한 해결을 제안하였다.그러나 방폐장 유치 찬성 연합은 과열된

분위기와 긴장된 갈등 속에서 성급하게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주민투표보다는 질서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 방폐장 유치 반대 연합은 시간 끌

기에 불과하며,주민투표를 계속 거부할 경우 자체적으로 주민투

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정부의 계속되는 거부로 인해 결

국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실시한 주민투표에 대해서 찬반 주민간의

합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공적인 주민투표가 아니

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효력이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

으며,무효라고 주장하였다.이와 같이 양 연합은 서로의 논리가

더 정당하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 상징들을 끌어들

여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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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언론전략

방폐장 유치 찬성 연합은 언론을 통하여 원자력 발전과 방폐장

이 일반적인 인식과 같이 심각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방폐장을 건설하려는 것과 방폐장을 유치하

는 지역에는 지역지원금 및 각종 국가사업 우선권 등 다양한 혜택

으로 지역 개발에 도움을 줄것을 홍보하였다.

그에 대하여 방폐장 유치 반대 연합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홈

페이지 및 각종 언론을 통한 성명으로 정부에서 홍보하는 것과 같

이 안전성이 확실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러한 정부의 홍보를 국민

을 속이기 위한 언론 행동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방폐장 유치 찬성 연합은 부안군의 집회 및 시위를 폭력

시위로 묘사하여,국가에너지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이기주

의만 내세우는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려 하였다.방폐장 유

치 반대 연합 또한 정부의 경찰력을 동원한 강력대응이 과잉진압

이며,폭력경찰로 인하여 많은 무고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었

음을 자세한 부상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과 경찰의 폭력적인 행

위를 촬영한 사진들의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대응하였다.

③ 행동전략

행동전략은 언론전략과 마찬가지로 수단적 성격을 갖고 있다.

행동전략은 상징전략에 뒤따르는 가시적인 의사표시의 한 방법으

로 볼 수 있다.언론전략이 간접적인 의사표현 방법이라면 행동전

략은 보다 직접적인 의사표현 방법으로 볼 수 있다.행동전략은

언론전략과 병행되어 이루어진다.행동전략 이전에 언론전략이 선

행되거나 행동전략 이후에 언론 전략이 뒤따르게 된다.다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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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전략을 시행하기 전에 언론전략을 통해 상황을 본 후에 시행

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전략에 대한 후방 지원으로 언

론전략을 이용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언론전략에서 한 연합 쪽으

로 기울어버릴 경우 남은 연합의 행동이 아무리 정당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언론매체나 매스컴을 통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사례에서 방폐장 유치 반대 연합이 선택한 행동전략이 집

회․시위이다.우리나라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

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3)이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조항에 벗어나지 않

는다면 적법한 행위로 보호를 받는다.방폐장 유치 반대 연합이

집회․시위를 선택한 것은 정책에 대한 찬․반 연합을 떠나서 국

민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국민의 의견을 국가에 전달할 수 있는 행

위 중에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또한 집회․시위의 목

적에는 국민의 의견을 국가에 전달하는 목적 이외에도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 또는 일정한 규모가 달성하지 못하여 전국적

인 관심을 받기 어려운 문제일 경우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기 위해

서 매스컴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매스컴을 통해 전국적

인 관심을 끌어내려는 목적도 있다.

이에 대한 방폐장 유치 찬성 연합의 행동전략은 공권력(특히 경

찰력)을 이용한 집회․시위의 관리이다.여기에서 관리라는 단어를

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및 시위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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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이유는 단지 경찰력이 집회․시위를 진압하는 데에만 동

원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어디까지나 집회․시위가 정도를 넘

어서 불법의 영역에까지 확대될 경우 진압을 통하여 집회․시위를

해산시켜 불법을 예방하려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도가 집

시법에 명시되어 있는 불법 영역에 이르지 않은 적법한 집회․시

위일 경우 집회․시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하지만 부안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방폐장 유치 반대

연합의 행동전략이 정도를 넘어선 불법 영역으로 확대되었으며,

그를 진압하는 공권력이 소외 말하는 ‘과잉진압’으로 서로 간의 갈

등을 심화시켰다는 점이다.

방폐장 유치 반대 연합은 평화적 시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

우는데 한계가 있었으며,국가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였기 때문

에 행동전략의 강도를 올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방폐장 유치

찬성 연합의 행동전략 또한 방폐장 유치 반대 연합의 행동전략의

강도가 불법 영역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공권력의 강도가 상향되

었다고 볼 수 있다.행동전략은 언급한 전략 중에서 가장 직접적

인 방법으로 이번 사례에서와 같이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

이 높다.특히 이번 사례에서는 부안군수가 부안군의회의 부결에

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유치신청을 한순간부터 이미 충돌은 불가

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안군 사례 이후 방폐장 입지 선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 전반적으로 변했다.자율 유치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고,주민투

표를 통해 지역주민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하는 절차

로 추진하였다.2004년 2월 4일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

지 신규유치공모를 공고했다.주민투표를 거쳐 연말까지 후보 부

지를 선정하며 부지조사 단계부터 건설 및 운영까지 제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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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였다.

신규 유치공모에 따라 유치신청 마감기한인 5월 31일까지 7개

시·군 10개 지역에서 유치청원을 신청하였다.그러나 방사성폐기물

사업 유치공모 예비신청 마감일인 9월 15일까지 예비신청을 접수

한 결과 해당 지자체장이 지역 내 갈등을 우려하여 예비신청을 포

기함에 따라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부안군 사례 이후 자율 유치 공모를 통해 추진하기로 하고 첫

공모에서 유치 신청이 전무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지만,중

요한 것은 그 직후에 정부에서 선정하지 않고 제도적인 보완을 하

고 또 다시 자율 유치 공모를 진행한 점이다.이로 인해 방폐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다소 완화하고,정부의 민주적인 정책 집

행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이는 반대연합의 반대 활동

명분을 제거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변화에는 과거 사업자 주도 방식의 정책 추진

으로 인한 정책 실패 사례에 대한 분석의 영향이 컸다.방폐장 추

진 과정에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부안 사례의 연합간 대응

전략을 요약해보면 다음의 표<3-9>와 같다.

<표 3->부안 사례에서 각 연합의 전략

　구분 방폐장유치 찬성연합 방폐장유치 반대연합

상징전략

•국가에너지안보

•지역이기주의

•대화

•합법성

•위험성

•환경보호

•비민주성

　

언론전략 •언론을통한홍보
•자체홈페이지운영

•언론을통한성명

행동전략 •경찰력동원 시위 진압 •집회 및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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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책중개자

방폐장 입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방폐장 찬성연합과 반대연합

사이에서 제3자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갈등을 조정·해소해주고

입지정책 수용을 위한 적극적인 중개역할을 하는 본래적인 의미의

정책중개자는 찾아보기 어렵다.이해관련 당사자들이 평행선을 달

리면서 극단적인 주장으로 대립을 유지하는 한 중립적 입장에서의

갈등 조정의 여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그렇지만 사업자의 일

방적 하향식 주도방식에서 수용자중심의 상향적 접근방식으로 가

면서 소극적인 의미에서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부지선정위원회가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5년 3월,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

별법의 국회 의결에 따라 민간인 17인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

회’(위원장:산업경제연구원장,위원:과학·기술 4인,인문·사회 4인,

언론 4인,법조 1인,시민사회 1인)는 부지선정에 관한 제반절차의

관리·감독 및 총괄을 하게 되었다.즉,부지선정 절차의 심의,부지

적합성 검증,주민투표대상 지역선정,최종 후보지 선정 등을 총괄

할 부지선정위원회를 출범시켜 방폐장 입지 정책에 대한 정책 집

행 관리를 하였다.

그 외에 방폐장 시설의 안전성문제가 제기되어 주민참여로 수

용 안전성도 스스로 검증하기도 했는데 이때 정책중개자로서의 역

할도 일부 수행했다.경주지역 인사들로 구성된 ‘방폐장 현안 해결

을 위한 지역공동협의회’는 2010년 3월11일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

한 검증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처분 안전성 논란을 해결

하기 위해 지역주민 합의를 위해 검증조사를 진행할 협의가 구성

된 것인데 경주시의회,시민단체,방폐장이 들어서는 동경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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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 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민관이 함께 갈등해결에 나선 것

이다.협의회는 전문적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조사를 위해 지역주

민들이 전문가를 추천해 ‘안전성 검증 조사단’을 구성했다.사업자

들이 배제된 순수 전문가들로 꾸려진 조사단이었다.이 조사단에

서 안전성 검증조사를 벌였고 ‘문제없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이외에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경주시에 건설 중인 방폐장 안

전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경주시 의회,지역주민,공단,한수

원이 함께 지역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방폐장의 안전성 확인·검증 등 현안사항을 합리적

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상훈,2009:45).

4.정책학습

정책지향학습의 개념도 사례분석과 이해에 유용성을 더해준다.

방폐장 입지 정책의 경우 지역주민 대상의 정책간담회와 공청회,

사업설명회,토론회 등은 경주에서 유치되기 이전의 지역들 에서

원천 봉쇄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성

과사례가 미미하며,특히 원전반대연합의 활동이 적극적일 경우에

는 실제 학습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정책실패를 통한 정책수정이나 변경으로서의 정책학습

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즉 방폐장 입지 정책은 유치실패를

거듭하면서 정책결정과 집행,재결정,재집행의 프로세스에서 정책

학습이 이루어지고,정책수정과 새로운 정책목표 설정으로 정책산

출이 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정부는 방폐장 유치를 위해 1차 입지선정 이후 경주시 유치까

지 지속적으로 정책오차를 수정하였다.시설입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주민반발로 귀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경제적 인센티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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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증액하였고,주민참여기회를 증진함으로써 절차적 정

당성을 개선하였다.한편,논의구조의 민주화와 적극적인 홍보활동

을 통해 정부 및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증진시키려 노력

하였다.정부와 사업자위 주의 일방적 인 주도방식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발로 오랜 기간 동안의 정책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정부로 하여금 사업자주도 방식에서 수용자 주도방식으로의 대대

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참여정부 출범 후 지자체 자율신청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특별지원금과 한수원 본사 이전,양성자 가

속기사업 등의 지원도 약속하였다.2004년 2월 방폐장부지 신규

공모 절차를 통해 주민자치와 참여원칙을 발표 공고하게 된다.주

민유치청원과 주민의견수렴 및 예비신청,주민투표 및 본신청의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특히 주민투표제를 최초로 도입하여 지역

주민들의 공식 의견수렴 절차로 반영하기에 이르렀다.또한 2004

년 12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을 변

경하여 방폐장과 사용후핵연료 중간시설 분리 추진을 결정하게 된

다.그동안 중·저 준위보다 사용후핵연료의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

설에 대한 극도의 반발에 대한 불가피한 정책변경으로 정책목표도

수정하게 된다.이와 같이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와 중·저준위 방폐

물을 분리 처분하고 부지선정위원회 운영,주민투표제 도입 등 새

로운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하였고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정책을 전환함에 따라 2005년 11

월2일 주민투표 결과 경주가 최종부지로 선정되었다.

정부는 부안군 사례를 통하여 주민과의 합의없이 정책을 추진하

기는 어렵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대한 내용 전반을 재조정하면서,중·저준위 폐기물 관

리 시설과 사용후연료 처리시설을 분리하여 추진하기로 내용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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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치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명문화하였다.그리고 사

업자 주도의 정책추진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성공하기 어렵다

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가장 중요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

주적 절차를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주민투표제도를 도입하였다.

경주시 시기와 부안군 시기를 비교해보면 경주시 시기에는 부

안군 시기에서 다양한 교훈을 얻었으며,그로 인한 정책지향적 학

습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부안 이전 사례에서부터

부안 사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온 실패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

로 국민의 동의와 주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정책에 큰

전환을 꾀하였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확보하였

다.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분리하

여 추진한다는 방침을 명확하게 하여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

하고,부지선정절차에 주민투표를 필수절차로 정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부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그 활동

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려 하였다.또한 유치 지

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유치 지역 보상

에 대한 정책적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5.정책산출 및 정책영향과 변동

방폐장 입지 정책은 갈등과 혼란을 거듭하면서 방폐장 유치 실

패 속에서 정책지연의 교착상태로 나타났다.이에 중·저준위와 고

준위 시설의 분리는 새로운 입지정책 변동의 촉발기제로 작용해

성공사례의 정책변동과정으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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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입지 정책은 각 추진시기마다의 정책결정-집행과정과

실패로 인한 정책환류 (feedback)로 재결정-재집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먼저,경제적 지역지원 차원에서 특별지원금 3,000억

원까지 증가하였고,지역숙원사업 추진 이외에 양성자가속기사업,

한수원 본사 이전과 같은 지원책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추가되었

다.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적 방식은 경주의 방폐장 유치에 결정

적인 기여를 한다.방폐장 입지 정책의 경우 특별지원금 형태의

경제적 보상이 위주였는데 지원금이 없다가 500억원,1,254억원에

서 3,000억원으로 증가되었고,경제적 지원 이외에도 양성자가속

기사 업 유치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본사 이전 도 포함되

었다.이는 지역경제 침체 등 지역개발을 원하는 지역주민들과 지

자제/지방의회에 긍정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하였다.또한 기존의 발

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

분시설(방폐장)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치

결정을 이끌어내었다.

한편 초기의 정부주도형 선정방식에서 사업자주도,유치공모를

하였고 경주시 방폐장 건설은 지역주민 투표에 의해 최종 결정되

었다.주민투표제 도입이전까지 그 형태는 다소 변화해 왔지만,방

폐장 입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주로 사용된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행정적 메커니즘은 하향식 정책집행에 가까운 결정-공

표-방어 (DAD,Decide-Announce-Defend)의 방식이다.이러한 정

부/사업자주도의 하향식 의사결정구조에서 지역주민의 수용성 위

주로 참여 민주적 추진과 선정방식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방폐장

유치에 성공한다(정정화:2009).

방폐장 입지 정책은 각 추진시기마다의 정책결정-집행과정과

실패로 인한 정책환류 (feedback)로 재결정-재집행이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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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는데 정책 전개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경제적 인센티브

의 변화，주민참여의 확대，논의구조의 다변화 및 제도적 구체성

의 차원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다음의〈표 3-10>과 같이 살

펴보기도 했다(정주용，2008:128〜142).

<표 3-10>방폐장 입지선정 시기별 정책결정 및 집행내용 변화

구분 선정방식 참여방식
제도적

구체성
경제적 지역지원

환경

단체

지역

주민

제 1차 (’84-’89)

울진,영덕,

영일

정부주도 없음 - - -
적극

반대

제 2차 (’90)안

면도
정부주도 없음 - -

적극

반대

적극

반대

제3/4차(’91-’94)

고성,양양 둥

부지공모/

정부주도

주민응모

정부지정

방촉법

제정
지역숙원사업추진

적극

반대

반대

우세

제 5차 (’94-’95)

굴업도

부지공모/

정부주도

주민응모

정부지정
-

특별지원금 500억

지역숙원사업추진

적극

반대

반대

우세

제6차(’96-’01)

전국대상

　

유치공모/

사업자

주도

주민응모

의회동의

정부지정

발주지법

개정

특별지원금 1,254

억 지역숙원사업추

진

적극

반대

　

반대

우세

　

제 7/8/9차

(’02-’04)부안군

위도

유치공모/

사업자

주도

주민응모

의회동의

정부지정

원자력법

개정

특별지원금 3,000

억 양성자가속기,

한수원 본사 이전

적극

반대

　

반대

우세

　

제10차(’04-’05)

경주시

　

유치공모/

주민투표

주민응모

의회동의

공개경쟁

중·저준위

법 제정

특별지원금 3,000

억 양성자가속기,

한수원 본사 이전

소극

반대

　

찬성

우세

　

자료 :정주용(2008:128∼142)

방폐장 입지 선정 정책은 장기간 진행되어온 정책이며,임시 저

장 시설의 용량이 점차적으로 포화시점에 다다르고 있었다는 것과

정부의 정책에 국민의 참여를 중요시 하는 참여정부의 출현이 정

책하위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외부 변수 중 주요 변수로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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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외부 변수 변화는 정책하위시스템 내부의 옹호연합의

전략에 변화를 가져왔다.부안군 사례 이전까지 약 20년에 걸친

정책 과정에서 양 연합간의 반복되는 충돌과 정책 실패에도 해결

되지 않았던 방폐장 입지 선정 정책은 부안군 시기에 와서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 추진과 지역주민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정책이 중단

되는 기존의 반복적인 패턴을 벗어났다.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찬성 연합(정부)는 보상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을 이해시키려 했으며,대화를 통한 합의를 강조하면서 유치

지역에서의 반대 논리를 지역이기주의이며,폭력적인 집회․시위

를 하는 반대대책위의 행동은 불법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

장하였다.하지만 반대 연합은 원자력 발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환경보호를 강조하며,부지로 확정을 하는 과정에서 먼

저 주민과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비민주적 정책 결정이라

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이 서로 간의 논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였다.양 연합 간의 전략적 대응 과정에서 반대 연

합은 주민투표를 통한 정책 결정을 제안하였다.찬성 연합은 반대

연합의 주민투표 제안에 대응할 전략을 찾지 못하였다.이는 연합

간의 전략적 대응에서 패배를 의미한다.결국 부안군의 방폐장 추

진은 무산되었다.

이후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부안군에서의 실패를 분

석하여 방폐장 입지 선정 정책에 반영하였다.그 결과 정부는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만약에 주민투표를 알지 못하고 있었거나 또는 주민투표를 알

고 있지만 제안할 수 없는 사회였었다면 방폐장 입지 선정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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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시간을 표류하면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을 것

이다.다시 말해 옹호연합의 전략이 정책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

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옹호연합의 전략만큼 그를 뒷받침해

주는 외부 변수 또한 정책 변화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봐

야 한다.

이번 사례를 통하여 정부는 과거와 달리 현재 시대에서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정

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

며,앞으로 정책의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국민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학습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고 볼 수 있다.

정책 변화의 요인을 찾기 위해서 방폐장 입지 선정 정책이라는

사례를 ACF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그 결과 정책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으며,각각의 요인들이 어떤 위

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는지 알 수 있었다.

지금과 같이 민주화되어 있는 시대에서는 정책과 관련된 모든 행

위자가 정책 변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ACF모형에 의하면 정책옹호연합 간의 전략적 대립과 그 사이

에서 정책중재자의 중재 활동,그 결과로 만들어진 정책과 그로인

한 정책 학습의 반복으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정책하위체

계와 그 정책하위체계에 영향을 주는 외부 변수가 정책 변화를 만

들어내고 있다.양 연합간의 전략적 대립을 통한 반복적인 정책학

습과 외부변수의 변화 등이 정책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요인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경주 중저준위방폐장 입지까지의 정책

변동 과정을 ACF모형으로 정리하면 <그림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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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경주 중저준위방폐장 입지 선정의 ACF분석

자료 :민경세⋅김주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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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정책옹호연합의 순기능과 역기능

1.신념 공유 :이질성

정책옹호연합은 “정책핵심 신념을 공유하고,상당한 정도의 조

정에 개입되는 행위자들로 구성되는 것”(Weibleetal.,2009:132)

이라고 하며 신념을 연합 구성의 핵심변수로 설정하였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설사 행위자들이 옹호연합

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동일한 신념에 기인한 것인

지 아니면 다른 동기가 작용한 것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것

이다.하지만 정책핵심신념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는 경우 옹호연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도움

이 된다.

방폐장 입지정책과 관련한 찬성 옹호연합의 신념 체계를 ACF

모형을 사용하여 규범적핵심,정책핵심,2차적(도구적)측면에서

각각 분석하였다.규범적 핵심으로는 원전 및 방폐장의 필요성,당

위성,시급성 및 안전성이 분석되었고 정책핵심으로는 방폐장 건

설추진,2차적 측면으로는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및 경제적 인센티

브 제공 등이다.제시된 신념체계의 세부 항목과 관련해서 옹호연

합내 조직들은 표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보

이지만 강한 연대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원자력 산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관인 원자력연구소의 경우,

방폐장 입지 지역에 지역지원 사업으로 제시한 양성자 가속기 건

설과 관련하여,방폐장 입지 자체가 지연되자 이를 지역지원 사업

에서 배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자세를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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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양성자 가속기-방폐장과 분리 추진 바람직>

연합 뉴스 2004.10.11

장인순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은 11일 "양성자 가속기사업과 방사성폐

기물 처분장 건설사업을 분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공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장 소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방폐장 부지선정 난항에 따른 양성자 가속기

사업 지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지난

해 4월 양성자 가속기사업과 방폐장 건설사업을 주민들의 선호시설과

기피시설을 연계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정,동시에 추진했으나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양성자 가속기 사업마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비선호시설에 입지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를 비롯한 정책옹호

연합의 구성 조직은 반대연합으로부터 강한 연대로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원자력연구소의 입장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정부의 약

속을 정부가 깨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새로운 갈등을 낳았고,

정부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려,정책 추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

용하게 된다.

이처럼 비선호시설 입지정책 추진과정에서는 정책옹호연합을

구성하는 개별 조직들이 규범적,정책적,2차적 신념을 공유하고

견고히 함으로써 한목소리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그동안 옹호연합 내부적으로 신념을 공유하고 강화하는 노

력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며,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을 추

진하는 현재 시점에서 이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제기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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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원 공유 :이론적‧현실적 적실성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우호적 정책옹호연합은 반대 연합에 비

해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자원으로는 조직/인

력,예산(비용),정보 시간 등을 들 수 있다.정부,지자체,산업계,

학계,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 추진에서 가용한 인원이 풍부하며 정부 정책의 집행이므로

예산도 확보되어있다.또한 구성된 조직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

하는 한수원,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원자력문화재단,원자력 연구

소 등은 모두 정부 산하 기관으로 일관된 정보 체계를 갖추고 있

어 공유되는 정보의 통일성을 꾀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선정 과정에서 보여준 옹호연합 내부의 자원의 공유는 많은

부분에서 단점을 드러내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부안 사태의 단

초를 제공한 3000억 현금 지원설이다.방폐장 입지 지역 지원 금

액 지급 방법과 범위 등에 대한 정보가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한

연구원을 통해 부적절하게 유출되었고 그 후에도 정부에서는 명확

한 답변을 미루는 과정을 반복함으로 인해 지역 사회를 혼란에 빠

트리고 심각한 갈등을 발생시켰다.

정책옹호연합 간 정보의 창구를 단일화시켜 정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안 사태에서와 같이 부정확한 정보에 의한

갈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나아가 효과적인 시장 기능

발휘를 통한 인센티브 효과의 극대화 및 지역 사회 수용성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요인을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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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위도 현금보상설은 낚시꾼이 퍼뜨린 소문>

오마이뉴스 2003.11.26

민주당은 26일 부안사태 조사결과를 브리핑하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인 ㅂ씨가 위도에 낚시꾼으로 가장하여 내려가 주민들의

생계난을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방폐장(방사능폐기물처리장)을 유치

하면 최고 5억원까지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퍼뜨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핵폐기장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와 위도지킴이,반핵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이 그간 주장해 온 핵폐기장 유치정황과 일치하는 내용

이다.부안대책위는 지난 9월 감사원에서 현금보상설 유포과정에 대

한 감사청구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고영조 부안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브리핑과 관련,"부안에서

는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인데,정부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이제서

야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또 "실제로 ㅂ씨는 하수인에 불과하고 총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문화재단,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핵 마피아'"라며 조직

적 여론조작 의혹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광범위한 조직과 인력,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효과성

높은 연합적 운영을 보여주지 못했다.대표적인 예산 집행의 한

부분인 홍보분야의 경우 부적절한 홍보비 집행으로 언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고 원자력 문화재단과 한수원은 각각 별도로 광고를 제

작 방송하며 내용과 방송 시간이 겹치는 등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

였으며 전문기관인 원자력연구소는 이에 참여하지도 않았다.과학

적 자료를 기초한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제공 노력은 해당 지

역 주민 공청회 등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수행되어 폭넓은 수

용성 확보는 요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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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산자부·한수원의 ‘빗나간 홍보’실상 >

경향신문 2005.5.11

한수원의 방폐장 유치 전략에서 주민에 대한 향응이 큰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대다수는 정공법과 거리가 멀었다.원전시설 견학을 내세

운 선심성 국내 및 해외 여행과 향응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졌다.

그야말로 돈을 뿌린 셈이다.

한수원은 전사적으로 위도에서 생산된 멸치를 사들였다.멸치를 1포

대(2㎏)에 1만2천원씩 샀다.이는 당시 수협 수매가의 2배가량이다.또

2003년 8월부터 4개월간 149회에 걸쳐 위도 주민들의 낚싯배를 빌렸

다.한수원은 회사 동호회원들이 주말마다 위도로 내려가 이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4개월간 매일 빌려도 149회에는 못미친다.

지역 주민과 부안 출신 인사들에 대한 금품을 매개로 한 홍보전도 전

방위로 벌어졌다.유치 찬성 주민을 홍보 요원으로 육성,다단계 방식

으로 늘린다는 계획 아래 2003년 9~12월에 13명을 선발,1인당 1백98

만여원씩 지급했다.그러나 명목은 부지조사요원이었다.부안군은 소

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족까지 동원한 원전시설 견학을 실시하면서

불참 때는 사유를 적어내도록 했다.

정책의 주체인 정부는 정책 집행 시기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정책을 집행하기 최적의 시기에 추진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다양한 다른 정치적 사안들로 인해 시기를 놓

치는 경우가 많다.특히 정권 교체의 시기 등에는 국가 주요 사안

들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경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방사성폐기

물처분장 입지 정책은 20여 년간의 길었던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

투표제 도입,부지선정위원회의 중재노력 지역에 대한 지원과 보

상의 확대 등의 노력으로 경주에서 결실을 맺게 되었다.경주 중

저준위 방폐장이 확정되고 착공이 되는 시점에 원자력계는 세계적

으로 르네상스라고 일컬어질 만큼 활황이었고 국민들의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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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증가하고 있었다.

UAE 원전 수출을 계약한 2009년은 그 정점이 되는 시기이고

이 시점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

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나 다른 정치적 사안들에 뒤쳐져 미루는 동

안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하였다.원자력 안전성에 대해 세계적인

우려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수용성도 저하되어 입지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요구되는 비용은 크게 증가하였을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옹호연합 내 관련 기관들은 정부가 적절한 정책 집행 시기에

효과적인 추진을 가능하도록 기술적 제안과 설득의 노력을 기울여

야 하지만 현재의 지배구조 내에서 효과성을 보기 어려운 것이 현

실이며 이는 정책 집행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3.전략 공유 :조직 특성의 다양성

정책옹호연합은 다양한 형태의 조직으로 연합이 구성되어 있음

으로 인해 다양성을 장점으로 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정부,지자체,산업계,연구소,학계는 본질적

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권위를 확보하고 있고

이는 설득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각 조직의 기능적 장점을 살리는 전략의 수립/시행이 가

능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중심으로 연합을 형성하였을 때는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확인된다.

국가 에너지정책의 방향으로 저탄소전원정책에 따라 원자력을

채택한 배경 및 장점과 이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은 정부와 학계,연구소 등에서 제시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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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수원이 방폐장 사업을 주관하여 진행

하게 된다면 신념의 상위요소를 구성하는 원자력의 필요성,방폐

장 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대국민 설득력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7차 추진부터 사업자 주도방식으로 변경하며 원자력 발전소를 운

영하는 한수원이 정책 집행의 주체로 표면에 드러나며 지역주민들

은 한수원으로부터 집행가능한 지역지원금,보상의 규모에 더 많

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9차 시기인 부안 사례가 진행되는 시기에 서울대 교수들의 관

악산 입지론은 원자력발전과 방폐장을 둘러싼 학계의 의견을 국민

에게 제시함으로써 긍정적인 신념이 전달되는 결과를 낳았다.

관련기사 <서울대교수 제안 의미있다.>

경향신문 사설 2004.1.8

서울대 교수들이 방사성 폐기물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을 환영한다.다른 곳도 아닌 관악캠퍼스 부지에 방폐장을 유치하

겠다는 것이니 지식인의 솔선수범이라 하겠다.원자력과 관련없는 분

야의 교수들이 서명에 두루 참여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사회적으

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뒷짐지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는 어느 교수의

양심고백은 신선한 감동마저 던져준다.

난관에 부딪쳐 있는 시급한 국책사업에 대해 대학교수들이 직접 행

동으로 보여주었다는 자체가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것은 그 다음이다.방폐장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

증하기 위해서라도 서울대가 이를 떠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성명서 내용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렇지만 방폐장 얘기가 거론될 때마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온갖 사

회적 갈등을 빚어왔다.지난 부안사태 때는 심각한 국론분열까지 초

래했으나 아직도 논란은 계속중이다.서울대 교수들의 이번 제안을

계기로 문제해결의 사회적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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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 사례를 통해서 본

정책옹호연합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연구 분석틀로 정리하면 다음

의 <그림 3-4>와 같다.

<그림 3-4>정책옹호연합의 순기능과 역기능

비선호시설 입지정책

사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정부주도 우호적 정책옹호연합 형성

순기능

-연합 결속강화

-지속성확보

-풍부한 자원

-정책 추진 시기

결정권

-전략적 자원

활용

신념

-규범적신념

-정책

-2차적 측면

역기능

-표면적인 결속

-조직별 상이한

목표 추구

-무임승차 조직

-자원의 낭비

-정보의 왜곡

-정책 신뢰도

저하

자원

-조직,인력

-비용

-시간

전략

-연합의 구성

-역할 설정

-갈등해결/완화

-비용 최소화

-정책성공

-갈등유발/증폭

-비용 증가

-정책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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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비선호시설 입지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우호적

정책옹호연합이 강력한 연대와 결속으로 연합적 형태를 구성하여

행동하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대표적인 비선호시설인 방

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 정책의 추진 과정을 사례로 정책옹호연합

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알아보았다.이를 위해 정책옹호연합모형

(ACF)을 토대로 수정된 연구 기본틀을 구성하여 20년간 진행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정책변화 요인으로 작용

한 요소들을 살펴보았고,특히 정책을 찬성하는 우호적 정책옹호

연합의 구성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하위체제인 신념,자원

및 전략 각각의 세부 요소들이 잠재적으로 가지는 긍정(순기능)과

부정(역기능)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검토된 정책옹호연합의 순기능과 역기

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신념의 공유를 통해 연합의 결속을 강화하고 연대의 지속

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순기능을 가지는 반면,실제형성

된 연합내부에서는 조직별 이해관계에 따른 목표 추구 성향이 존

재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방대한 규모의 연합에

매몰되어 무임승차의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둘째,풍부한 자원의 공유를 통해 조직과 인력,예산(비용)의 가

용성이 뛰어나고 정책의 결정권을 확보하고 있는 순기능을 가지는

반면,연합의 효과적인 구성 및 역할분배가 선행되지 않아 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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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되고 왜곡된 정보를 생산함으로 인해 정책 신뢰성을 떨어트리

거나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는 역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또한

정책의 결정권자인 정부가 다른 정치적인 이슈(예,선거 등 정권교

체-이는 곳 당선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정치의 본질적 성향이다.)에

의 관심으로 인해 기술적으로 중요성과 시급성이 강조되는 정책도

추진의 결정을 지연시킴으로 인해 정책 집행의 최적기를 놓쳐 갈

등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셋째,연합 조직 구성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많은 전략적 선택지

를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사업자(한수원)주도 사업진행

시 정책의 신념과 주민의 인지가 왜곡되는 경향에서 부적절한 역

할 분배에 따른 역기능을 확인하였다.

이론적인 검토결과 정책옹호연합모형의 한계를 제시할 수 있다.

정책옹호연합모형에서는 신념체계(beliefsystem)에 따라 행위자를

찬성과 반대의 집단으로 단순화하여 옹호연합(advocacycoalition)

이라는 집단의 구성을 가정하고 이들이 정책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다.사례분석 결과 옹호연합 구성의 역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옹호연합의 유지,옹호연합 내의 상호작용,옹호

연합 구성원의 이탈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즉,정책옹호연합

모형으로 정책 변화과정을 분석할 때에는 옹호연합 구성원이 자원

과 전략을 동원하고 상호작용을 거쳐 정책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 이해관계자분석(Stakeholderanalysis)등에서 개발된

개념들을 적용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검토된 정책옹호연합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바탕으로 고준위방

사성폐기물 처분장 입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효과적인 정책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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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위해 우호적 정책옹호연합의 구성과 기능에 주목할 것을 제

안할 수 있다.그동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 정책과 관련한 다

수의 연구를 통해 주민투표제실시,주민수용성 확보,기술적 안전

성 확보,공론화를 통한 갈등 해소,적절한 보상의 필요성 등의 과

제가 갈등관리의 주요 핵심요소로 제시되었다.그러나 이러한 핵

심 요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집행주체인 정책옹호연합 내

부 조직이 공유하는 정책 하위체제(신념,자원,자본)의 효과적인

공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을 상품에 비유할 때 비선호시설 입지 정책은 소비자(국민

또는 주민)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힘든 상품이다.제품의 판

매에는 상품성(상품가치,정책의 필요성/당위성/안전성)과 경제성

(합리적인 가격,적절한 보상)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는 판매자

(우호적 정책옹호연합)의 역할에 따라 판매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

족하는 구매로 이어지도록 할 수 있다.이를 위해 정책옹호연합을

구성하는 조직은 신념,자원,전략의 체계적인 공유와 책임성 있는

역할 분배가 선행되어야 한다.

방폐장 입지 정책의 경우,국가 에너지 정책이라는 신념의 공

유,안전성에 대한 기술적인 설득,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시장

기능(합리적 경쟁 기반 구축)확보,주민 수용성 제고 등이 정책의

상품성에 영향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옹호연합 내 유기적인 관계와 역할 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 과정을 단일 사례로

분석하였으므로 도출된 결론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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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방폐장 정책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미결 과제로 있었던 사례

로 장기간 누적된 학습이 정책에 반영되었다는 사실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또한 종결된 정책이 아니라 고준위방폐장 정책으로

연계되는 과정이므로 현재 진행중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에서부터 연구에서 제시한 함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책옹호연합의 구성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방법론

적인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은 또 다른 연구의 한

계로 제시된다.이는 추후 조직의 구성과 관련한 이론을 토대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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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Functionof

AdvocacyCoalitioninCasesof

RadioactiveWasteDisposal

FacilityLocation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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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ofPublicEnterprise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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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PublicAdministration

SeoulNationalUniversity

Radioactivewastedisposalfacility isatypicalfacility representing

NIMBYphenomenonandrecognizedasafacilitytotriggerchangeof

policy because favorable advocacy coalition is formed by the

governmentinselectingalocation.Thisstudyaimstounderstand

both properfunction and dysfunction ofadvocacy coalition in the

processofpolicyenforcementbyanalyzingthecasesrelatedtothe

cohesion ofbelief,resources,and strategy between organizations

forminganadvocacycoalitioninthepolicyoflocatingaradioactive

wastedisposalfacility.

Asananalysisframeworkforthisresearch,theadvocacycoa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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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ACF)proposedbySabatier(1998)wasmodifiedlargely

intermsofpolicysubsystem constituentvariableandanalyzedbased

onchangeofpolicyuntilthelow andintermediatelevelradioactive

wastedisposalfacilitycouldbelocated.

Asaresult,itwasfoundthatwithrespecttotheradioactivewaste

disposalfacility policy,theprincipalagentofconflictmanagement

wasrecognizedas‘government’andlocalgovernment,KoreaHydro

& NuclearPower,KoreaRadioactiveWasteManagementCorporation,

AtomicResearch Establishment,Korea InstituteofNuclearSafety

(KINS),andKoreaNuclearEnergyPromotionAgencyareconsidered

to be strong advocacy coalition groups.They are recognized to

constitute a strong favorable advocacy coalition,butmany actual

factorsunderlyingconflictstem from aweakbeliefsystem,disaccord,

androleambiguityamongorganizations.

Itisexpectedthatproperfunction offavorableadvocacy coalition

includes reinforced solidarity of coalition, secured persistency,

utilizationofabundantresources,righttodecidewhentoenforcea

policy,andstrategicutilizationofresources,butinactualprocessof

policyenforcement,dysfunctionsarefound: pursuitofdifferentgoals

stemming from diversity and heterogeneity in organization-specific

belief,occurrence offree riding organization,waste ofresources,

distortionofinformation,anddeterioratedpolicycredibility.

In conclusion,the government-led advocacy coalition expected an

associativeproperfunction in theprocessofenforcing radioactive

wastedisposalfacilitylocatingpolicy,butcouldnotmanage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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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n effective way because dysfunctions appeared in terms of

sharing belief,sharing resources,andsharing strategies.Therefore,

organizing afavorableadvocacy coalitiongroupandsetting upits

rolearethemajorfactorsforasuccessfulpolicy in theNIMBY

facility location policy including high activity radioactive waste

disposalfacility.

Thisstudy alsohaslimitationsinthatitisdifficulttogeneralize

researchfindingsbecausethisstudyisbasedonasinglecaseandit

couldnotleadtopresentingaspecificmethodologyforformingan

effectiveadvocacycoalitionandthusfurthercontinuousresearchesfor

thisimperfectionarerequired.

Keywords:Radioactivewastedisposalfacility,ACF(Advocacy

CoalitionFramework),NIMBY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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